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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 하 미국의 기후-에너지 안보에 대한 정책 분석 및 전망 

김 효 선 (극지연구소)

I. 서론: 유가급락과 신기후체제 도래 이후 新글로벌 에너지 다이나믹스

국제원유시장은 실물경제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흡수하는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유가의 변동성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대변하는 프록시(PROXY)로 
활용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는 주요 에너지상품 가격과 기후정책과 관련
한 주요 경제지표를 비교하면, <표 1>과 같이 2014년과 2016년이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유
가2014년 11월은 2015년 경제전망을 위하여 유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시기인데다 그 관심
이 배럴 당 100달러를 상회할 것인지 아닌지에 집중되었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016년 2월 
현재 유가는 2014년 11월의 1/3 수준인 배럴 당 30달러를 기준으로 하락할 것인지 아니면 
반등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렇게 유가를 비롯한 에너지가격은 2014년 11월 대비 크게 하락
하였지만,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시장메커니즘 중의 하나인 배출권가격은 EU-ETS 배출권
(EUA: EU Allowance)은 물론 청정개발체제 감축크레딧(CER: Certified Emissions 
Reductions)1) 또한 상승세에 있다. 물론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앞둔 11월 보다 하락한 
가격이지만 2014년 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CER은 2014년 보다 6배 가까이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배출권시장의 연속성에 대한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거래 상품 Nov. 2014 Feb. 2016
 브렌트유 $91.75/bbl $33.56/bbl
 미국 서부텍사스 중질유(WTI) $88.58/bbl $30.94/bbl
 미국 헨리허브 가스 $3.93/MMBTU $1.93/MMBTU
 중국 석탄 $65.95/톤 $42.55/톤
 ICE 유럽 탄소배출권(EUA) €5.74/tCO2 €5.81/tCO2(€8.67/tCO2)
 ICE 청정개발체제 크리뎃(CER) €0.11/tCO2 €0.63/tCO2€8.67/tCO2)
출처: 블룸버그 ICE 거래가격(2016. 2. 3). 괄호안의 가격은 2015년 11월 거래가격임

<표 1> 에너지 인덱스 비교: 2014 vs. 2016

2016년 2월 현재, 유가는 WTI 기준으로 배럴당 33.56달러로, 가장 근접한 가격대를 찾아 
연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가장 최근이 1999년이다. 즉, 현가로 계산하면 사상유래 이러한 저유
가 시대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얘기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유가를 중심으로 에너
지안보를 가장 중요한 정책이슈 중 하나로 다루는 이유는 에너지가격의 변동성이 자국 내 경
제는 물론 군사, 외교, 정치,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신기후변화체제는 교토체제와는 달리 선진국 중심의 배출권거래가 아닌 글로벌 

1) 유럽배출권 가격과 청정개발체제 크레딧 가격은 영국 상품거래소 ICE의 2016년 3월 만기물량에 대한 
선물가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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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시장이 탄생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미국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물론 신기후변화
체제에 대한 합의문 자체의 법적형태가 불분명한 상황이라 법적구속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
아 있다.2)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가 될지라도 당사국총회의 결정은 국가들의 행위
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등 연성법(soft law)3) 성격을 지닐 것으로 국제법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 특히 신기후변화체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과거 교토의정서에 대한 태도와는 달리 중
국과 기후변화에 관한 공동대응에 전격합의 하는 등 2025년까지 2005년 배출량 대비 
26-28%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2001년 부시 정부가 교토의정서를 미
국의 사회적 비용부담, 개도국 감축의무 배제, 의미있는 감축목표 수립의 실패 등을 이유로 
탈퇴한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이렇게 미국정부가 기후체제에 대해 선회한 배경에는 정하윤·이재승(2012)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림 1>처럼 미 행정부의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큰 틀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오바마 정부는 과거 클린턴 정부와 같은 민주당 정권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보다 시
장중심적인 정책기능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동시에 석탄사용을 규제
하는 강제적 에너지원 다변화를 꾀하면서 에너지가격 안정성 보다는 공급안정성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그 이유는 에너지가격의 변동성 또한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그 리스크를 
시장에서 흡수할 수밖에 없고 셰일가스 영향으로 석유를 대체하는 효과가 과거대비 긍정적이
기 때문이다. 즉, 에너지원간의 상대가격을 고려할 때 셰일가스의 등장이 연료대체를 용이하
게 해줌으로써 전반적으로 감축비용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림 1> 미 행정부의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의 변화

다음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미국과 EU의 위상이 과거 대비 감소하고 있는 것도 미
국이 지난 정부 대비 기후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그림 2>는 
바로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미국과 중국의 배출추이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
다. 즉, 셰일가스 수혜를 누린 미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하는 중국과 신기후변화체제에 
공동대응키로 한 것은 단지 정치적인 합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중국은 셰일가스 

2) 신기후변화체제에 대한 합의문의 법적 형태는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와의 관계 설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예를 들어 의정서 또는 법적문서로 채택될 경우 법적 구속력이 발휘될 수 있음. 그러나, 
신기후변화체제는 UNFCCC를 대체할 가능성은 낮으며 대신 교토의정서와 병렬적 형태 또는 교토의
정서를 대체할 수 있음. 가장 유력한 것은 마라케쉬 합의문(2001년 제7차 당사국총회 합의문)과 같이 
총회 결정으로 법적 구속력을 발휘하는 것임. 

3) 준법률문서(quasi-legal instrument)를 지칭함. 연성법이라고 해서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며, 국제입법과정의 산물은 아니지만 준입법과정(quasi-legislation process)에 속한다고 보는 것
이 현실적인 인식이라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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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량이 미국 다음으로 많다. 결국 미국은 중국으로의 셰일가스 관련 기술이전을 염두에 두
고 있고, 중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세일가스로 실현한다는 수혜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그림 2> 미국과 중국의 에너지 기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단위: 백만톤)

출처: IEA(2015)

이와 같이 미국의 에너지정책과 기후정책은 에너지원의 다변화와 공급원의 다변화를 통한 
에너지안보에 근간을 두고 있다. 단지 80년대와 90년대의 오일쇼크를 경험할 때의 에너지안보
와 다른 점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하여 달러강세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점이다. 즉, 유가가 
미시적 차원의 에너지비용 상승 또는 감소를 뛰어넘어 주요 거시경제지표로 자리매김을 하게 
됨에 따라, 달러화 대비 신흥국들의 환율변동성이 글로벌경제의 기초체력을 악화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 12월 국무부 내에 에너지자원
국(Bureau of Energy Resource)을 신설하는 등 에너지 협력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 동향을 통하여, 그 근간이 되는 에너지안보 
전략을 분석하고 국내 에너지협력 기반구축에 필요한 외교적 차원에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II. 에너지안보의 경제사회적 의미

1. 정치·경제적 의미의 에너지안보

에너지안보의 정치·경제적 의미는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으로 나뉜다. Bohringer and 
Bortolamedi(2015)가 제시한 에너지안보 지표에는 1차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 1차 에너지 수
입 의존도, 에너지 수송방식에 대한 의존도 등이 있다. 이러한 지표는 미시적 접근에서 에너
지안보를 1차 에너지 수입비용과 수송에 따른 리스크로 정량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반면 
공급과 관련한 에너지안보는 매장량 자체의 증감과 추가공급이 탄력적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이러한 미시적인 접근방식은 에너지안보 위협요인으로 인하여 에너지비용이 상승하고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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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는 생산비용이 증가함에 따른 자국의 경쟁력 저하에서 그 효과를 제한하게 된다. 그
러나, 에너지안보에 대한 재해석은 달러약세 혹은 달러강세로 이어지는 파급효과, 즉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더 비중을 둔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방식
을 통하여 미국의 에너지안보 위협요인과 파급효과에 대하여 인과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미시적 접근 차원에서의 미국의 에너지안보는 공급안정성과 가격안정성에 주안점을 둔다. 
미국은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구조를 가진 세계적인 에너지 다소비국가로서, 높은 화석연료 의
존도를 보이며, 그 대부분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비용이 에너지수입원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구조를 안고 있다. 이는 에너지안보가 자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
적임을 의미한다.

미국의 공급안정성 차원의 에너지안보는 글로벌 에너지시장의 매장량 추이에 자국 내 유가
스전의 매장량에 따라 변화한다. BP가 Energy Outlook 2035(2015)에서 제시하는 석유 매장
량 추이는 다음 <그림 3>과 같이 1980년대 석유파동 이후 유전개발에 대한 투자급증을 보이
다가 이후 완만한 증가세에 있다. 특히 북미지역의 증가세가 2000년을 기점으로 크게 두드러
진다. BP(2015)에 의하면, 2035년 세계 원유시장의 1/3을 미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가 공
급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러한 추세가 계속 될 경우 미국은 2021년에 에너지 자급자족이 가
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OPEC의 원유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은 2013년과 비슷한 수준인 
40%를 2035년까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세계 석유매장량(左)및 가스매장량(右) 추이(단위: 십억 배럴(左), TCM(右)) 

출처: BP(2015)

이와는 달리 천연가스 매장량은 북미 셰일가스 붐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중동의 매장량이 
73.8%(2014년 기준)에 달한다. 특히 천연가스는 석유와는 달리 배관망 및 저장설비 등 역내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공급안정성이 보장된다. 북미지역은 파이프라인 설치에 따른 정
치적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따라서, 북미지역의 천연가스 공급안정성은 다른 지
역 대비 양호한 편이다.

이를 <그림 4>의 석유와 천연가스의 세계 교역량을 통해 미국의 공급안정성을 비교하면, 천
연가스 공급안정성이 석유의 공급안정성 대비 우수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좌측의 석유 교역
량을 보면 미국은 아직 중동과 북아프리카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절대적인 물
량공급은 물로 추가적인 공급여력이 천연가스에 비해 떨어짐을 의미한다. 이로 인하여 미국의 
에너지안보는 석유 공급원의 다변화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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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014년 세계 석유(좌) vs. 천연가스(우) 교역량

출처: BP Statistical Review(2015)

위의 그림이 시사하는 바는 에너지 패권이 아직도 러시아와 중동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정부로서 에너지안보는 단지 자국의 에너지 자립도에만 초첨을 맞출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실 최근에 있었던 우크라이나 사태만 하더라도 러시아에 천연가
스 매장량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정치상황이다.  

물리적인 매장량과는 달리 가격변동성은 또 다른 에너지안보의 척도가 된다. 유가의 변동성
은 다양한 원인과 경로를 통하여 세계경제로 파급된다. 과거 80년대와 90년 대 원유 파동은 
중동지역의 정치리스크가 주도했다면 2000년대 후반 급격한 유가 상승은 미국 발 금융위기가 
그 원인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최근의 저유가 현상은 유럽의 재정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
는 저성장 기조가 OPEC 산유국간의 갈등과 서방의 러시아 제재 등 국가 또는 지역 간 역학
관계가 맞물려 발현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매우 복합적인 것이 특징이다. 게다가 최
근 저유가는 달러 강세가 주도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격안정성 차원의 에너지안보는 유가가 대부분의 에너지 계약의 가격공식에 포함되고 결제
시스템이 달러화로 된다는 태생적 문제에서 출발한다. 특히 에너지원 중 가장 가격변동성
(volatility)이 큰 천연가스의 경우, 장기계약을 체결할 때 가격공식이 원유와 이자율에 연동하
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거시적인 분석이 수반되어야 한다. 즉,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국가는 물론 수출국 또한 유가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물론 천연가스 수출국가 입장에
서도 유가와 환율이 가장 큰 시장리스크로 작용한다.

여기에 IEA(2015) 등 미국이 사우디를 제치고 최대 원유생산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 등이 
나오면서 에너지정세에 미치는 미국의 영향력은 점차 확대 될 전망이다. 게다가 미국의 경우
는 11월 기준으로 제조업 경기 PMI가 48.6으로 2009년 6월 이후 약 6년 만에 최저수준을 기
록하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그림 5>)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이 기정사실화 됨에 금값 등 원자재 가격하락이 연이어지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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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글로벌 제조업 경기 PMI 동향 

출처: JP 모건(2015)

미국이 경기불안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을 확정한 이유는 유럽이 추가양정완화를 발표함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이 통화정책면에서 비정상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즉, 
EU와 대조적인 정책을 시도해서라도 세계경제를 정상화하는데 미국의 리더쉽을 놓지 않겠다
는 것이 깔려있다. 이는 에너지안보 면에서 볼 때 미국이 달러를 무기로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는 신흥국들을 제어할 폭이 확대됨을 의미한다. 

  
2. 군사·외교적 의미의 에너지안보

미국의 에너지안보는 자국 산업의 경쟁력은 물론 군사력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단면을 
보여주는 통계가 바로 미 국방부 예산규모와 구성이다. <그림 6>은 2015년 미국정부의 예산
의 구성을 보여준다. 즉, 연방정부차원에서 사용하는 예산 중 54%가 군사가 차지하며 그 규
모가 6,000억 달러에 이른다. 이와 같이, 에너지안보는 미국의 정치경제적 이슈와 군사안보적 
이슈가 복합적으로 맞물린 국정 우선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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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2015년 미국 공공부문 재정 구성

출처: 미국 국방부(2015)

오바마 정부의 에너지관련 외교정책은 앞에서 언급한 국제원유시장이 OPEC 중심에서 미국
을 비롯한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중동과 관련한 지정학적인 이슈의 비
중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오바마 정부가 시장중심적인 정책을 에너지정책이나 기
후정책에 적용한 결과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군사 외교차원에서의 미국의 지배력을 포
기했다는 것은 아니다. 즉, 대외환경에 덜 의존적인 에너지안보정책을 강조함으로써 외교적인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부시 정부가 선제공격론의 이데올로기적 토대를 마련했다면, 오바마 정부의 외교정책
은 “우리가 제일 좋은 망치를 갖고 있다고 세계의 모든 문제를 못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표현
으로 함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처한 상황은 IS 테러 등 중
동지역의 정세와 분리될 수 없는 정치외교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반증하는 것이 오바
마정부에 와서 미국이 전세계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한다
는 것이다(<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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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전세계 국방비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 변화 

출처: 미국 국방부(2015)

그러나, 미국의 국방비는 <그림 8>에서 보는 것과 같이 러시아와 중국의 비중이 최근 5년 
사이 급격히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그림 8> 지난 20년 미국 vs. 러시아 + 중국의 군사목적 비용지출 추이 

 

출처: 미국 국방부(2015)

III. 미국의 지역별 기후-에너지안보 차원의 외교정책 변화 및 특징
  
1. 미국의 에너지안보 리스크 지수 및 에너지안보 차원의 전략적 포지션

미국의 에너지외교정책을 살펴보기 전에 미국의 에너지안보 리스크의 수준을 알아보고자 한
다. <표 2>는 미국 상공회의소가 에너지다소비국가 25개국을 대상으로 2015년에 작성한 국제 
에너지안보 리스크 지수(International Index of Energy Security Risk)이다. 이 자료에 의
하면, 미국은 OECD 평균보다 에너지안보에 대한 리스크가 국가 중 6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
타났다. 한국은 22위로, 에너지안보에 대한 리스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목할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OECD국가 평균보다 에너지안보 리스크가 높다는 점이다. 이렇게 미국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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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안보 성적이 양호하게 된 것은 자국 내 석유 수출이 북미시장을 대다수 점유하게 됨으로
써 자국 내 공급여력은 물론 역내 수급균형을 위해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이다. 
 

국가 리스크 지수 순위 국가 리스크 지수 순위
노르웨이 774 1 이태리 1,043 13
멕시코 802 2 터키 1,087 14
덴마크 819 3 일본 1,088 15

뉴질랜드 855 4 네덜란드 1,106 16
영국 866 5 러시아 1,115 17
미국 885 6 인도 1,164 18

캐나다 893 7 인도네시아 1,164 18
OECD 평균 912 중국 1,172 20

프랑스 942 8 남아공 1,175 21
독일 944 9 한국 1,306 22
호주 962 10 브라질 1,307 23

폴란드 987 11 태국 1,616 24
스페인 1,037 12 우크라이나 2,009 25

출처: 미국 상공회의소(2015)
※본 자료가 제시하는 리스크 지수는 수치가 높을수록 에너지안보에 대한 리스크에 취약
하고, 리스크 지수가 낮을수록 에너지안보 리스크가 적음을 의미함.

<표 2> 에너지다소비국가 대상 에너지안보 리스크 지수 순위 

그러나, <표 2>는 201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자국 내 비전통에너지 생산에 힘입어 리스
크가 감소한 상황, 즉 2013년 데이터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이다. 미국이 그동안 에너지안보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은 <그림 12>와 <그림 13>과 같이 경제성장에 있어 에너지비용에 
대한 부담이 유로존보다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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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전체 수입품목 중 에너지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단위: %)

  

출처: World Bank(2015)

<그림 12>에서 보면, 미국의 경우 2010년 이후 전체 수입품목 중 에너지수입 비중이 급격
히 감소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유로존 보다 낮은 비중을 기록하게 된다. 즉, 에너지안보 리
스크가 확연하게 감소한 것은 <그림 13>에서와 같이 최근이며, 200년에는 10위 밖으로 밀려
났었다. 반면 러시아는 20위권에서 2005년 이후 10위권 대에 진입하게 된다. 
 

<그림 10> 주요 에너지다소비국가의 에너지안보 리스크 순위 

 

출처: World Bank(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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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新기후 체제 공조를 겨냥한 美國의 에너지정책 변화

대외적으로 미국정부는 2009년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에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배출을 
2005년 대비 17% 낮은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번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오바마대통령은 실질적인 감축에 있어 개도국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한 바와 
같이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에너지-기후 외교 차원에서 리더쉽을 놓치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했다고 평가된다.

지난 2008년-2012년 동안 미국은 오바마정부의 발전부문에 대한 강력한 청정연료사용정책
으로 발전부문의 석탄사용 비중이 49%에서 37%로 감소하였다. 반면 천연가스는 21%에서 
30% 까지 증가하였다. 그 배경에는 석탄가격과 가스가격 간의 상대가격의 변화가 동인으로 
작용하였는데 <그림 9>에서 보는바와 같이, 석탄의 상대가격이 2009년 이후 급격히 상승하였
다. 

<그림 11> 미국의 셰일가스 등장에 따른 발전부문 CO2 배출량 추이 

출처: 미국 EIA(2015)

즉, <그림 10>의 기존 에너지정책(AEO로 표기) 대비 석탄발전을 과감히 줄이기로 한  청정
발전계획(Clean Power Policy: CPP)은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발했다고 평가된다
(NERA(2014)).  즉, 이런 정책변화로 인하여 CO2 배출이 2005년 대비 11.7%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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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미국의 석탄발전과 가스발전의 전력생산 변화 전망 

출처: 미국 EIA(2015)

이로 인하여 <그림 11>과 같이 미국의 자국 내 석탄생산은 감소하는 대신 2040년 가스생산
은 4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14년 11월 APEC 회의 중 미국과 중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공조하기로 합의한 이후 기후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3년 내 신규전력 생산의 1/3
을 신재생에너지로 감당할 계획이다.

<그림 13> 미국의 청정발전계획(CPP)에 따른 자국 내 석탄과 가스 생산 변화 예측치 

출처: 미국 EIA(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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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에너지안보 차원의 지역별 에너지외교 전략

미국은 경제규모가 가장 큰 국가이자 인구가 세 번째로 크고, 두 번째로 에너지소비가 가장 
큰 국가이다. 2013년 기준, 미국은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원유생산국이다. 게다가 천연가스 생산이 가장 많은 국가이면서 석탄생산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에너지외교정책은 이렇게 자국이 에너지수출국으로 돌아선 것과 최근 정세를 반영하
듯, 복잡한 지정학적 이슈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으로서는 에너지소비국으로서 
가장 큰 중국에 대해서는 셰일가스의 기술이전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챙기고 싶어한다. 또한 
가스를 무기로 유럽은 물론 우크라이나 등 주변국을 압박하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견제를 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가 중국-러시아 공조를 공고히 하는 역효과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즉, 미국의 에너지외교 전략은 석유와 가스가 상이할 수밖에 없다. 즉, 석유시장에
서 미국의 입장은 OPEC의 힘을 분산시키는데 있는 반면, 가스시장의 경우 러시아의 힘이 극
동아시아까지 발휘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이런 연유로 인하여 미국은 아시아로 향하는 
LNG 터미널 건설에 대해 승인을 서두르고 있다.

이러한 국제 에너지시장 내에서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미국의 에너지외교 전략을 지역별
로 나누며, 크게 미국과 중국의 기후-에너지 공조, 러시아-이란-터키 삼각구도 내 미국의 영
향력 변화, 사우디-미국 등 중동 내 미국의 외교전략 변화, 아태지역 내 에너지시장 주도권 
변화, 북극이사회 내 의장국으로서의 미국의 리더쉽 발휘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지역별로 지역구도 내 미국이 처한 입장이 다르듯이 각각의 외교정책도 상이한 것은 사실이
나, 전반적으로 미국이 군사력이나 정치력을 행사하기 보다는 경제적 제재와 시장지배력 강화 
등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는 Brooking Insititute(2015)가 지적
한 바와 같이, 2014년 IS 사태가 증폭함에도 불구하고 원유가격이 하락하는 것만 봐도 에너지
안보의 이슈메이커가 더 이상 중동 중심에서 중국, 러시아, 아태지역으로 분산되었다는 점이
다.

특히, 12월 초에 있는 OPEC 회의에서도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전반적인 생산 감축을 원하
는 반면 이란의 생산개시가 가져오는 수급변화는 가격하락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OPEC 회원국의 원유생산이 세계 원유생산의 40%에 머물고 있다는 점도 미국을 위협하
는 에너지안보 위협요인의 그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미국의 에너지외교정책이 변화
를 가져오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1) 미국-중국 기후-에너지 공조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국가 중 하나는 미국이고, 다른 하
나는 중국이다. 2013년 기준으로 이 두 국가의 배출량을 합하면 14,096MtCO2로, 전세계 
44%에 해당하며 OECD국가 총배출량(12,038MtCO2) 보다 17% 많다. 이는 배출권거래라는 
시장 면에서 볼 때, 시장지배력을 이 두 국가가 행사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이 온실가스정책에 있어 대립각을 세워 온 이유는 바로 
Shui and Harris(2006)이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과 중국 간 교역관계를 살펴보면 미국 내 
소비를 위해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증

신기후체제 하 미국의 기후-에너지 안보에 대한 정책 분석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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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할수록 중국의 공장이 늘어나는 효과를 지적한 것이다. 이는 규제가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
로 공장이 이전하는 현상, 즉, 배출누수를 말한다. 

그러나 구매력평가(PPP: 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 중국의 국내총생산이 2010년에 
이미 미국의 수준을 추월했다는 주장이 있는 것처럼, 중국은 이미 경제규모 면에서 미국과 대
등한 교역 파트너가 되었다. 게다가 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와 
외국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통해 동남아국가에 빠르게 침투하여 아
세안과의 교역을 증진4)시키고 있다.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을 의식하여 미국은 위완화 절상 및 러시아 경제제재 관련하여 
중국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그러나 2014년 7월 제6차 중‧미 전략경제대화(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에서 양국은 여러 쟁점들 가운데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하자는
데 합의를 도출했다. 이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2014년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기후변화 및 청정에너지 협력에 관한 미·중 공동선언(Joint Announcement on 
Climate Change and Clean Energy Cooperation)」을 발표한다. 공동선언의 내용을 보면, 
미국은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6~28% 감축하고, 에너지효율 대폭 향상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기존의 2005-2020년 연평균 탄소배출량을 1.2% 저감하고 
2020-2025년 기간 중에는 2.3%-2.8%로 저감키로 약속했다. 중국은 2030년 이전에 온실가스 
배출 정점(peak year)을 찍고 2030년까지 비(非)화석연료 비중을 20%까지 확대키로 약속했
다.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2015년 파리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기후변화 협상에 대한 양국
의 공동대응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당사국들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렇게 양국이 전향적인 합의를 도추하게 된 배경은 양국 정상들이 2013년에 각각 “기후행
동계획(Climate Action Plan)”과 “국가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발표한 데  있다. 이처럼 양국
은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정책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일환으로 내세운 정책이 중국
의 배출권거래제 도입과 미국의 발전용 연료규제라 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은 캘리포니아 및 
동부 9개주에서 배출권거래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은 2016년부터 전국단위의 배출권거래가 
시행될 예정이다.

중국은 현재 발전용 연료의 80%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고 15%를 수력을 사용하고 있다. 중
국 정부는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에너지원을 다양하게 확대할 계획이며 원자력발전을 현재 
15GW5)에서 2020년까지 58GW 규모로 확대할 전망이다. 즉, 앞으로 원자력발전이 15개가 더 
증설되어야 한다. 이는 미국의 기술이전이 예상되는 분야이다. 즉, 미국과 중국의 신기후체제
에 대한 공조는 양국 간에 기술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복선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
국은 중국이 2013년 가즈프롬과 CNPC(China’s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의 천연
가스를 둘러싼 장기계약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써 러시아는 중국에 연간 38BCM을 
공급하게 되어 중국은 현재 일본과 스페인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가스수입국에서 2020년에는 
가장 큰 수입국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는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중국의 리스크가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은 자국 
내 셰일 오일과 가스 개발에 역점을 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중국은 기술적으로 채굴가능한 
셰일 오일과 가스 매장량이 각각 320억 배럴과 1,100Tcf에 이른다. 즉, 미국의 셰일가스 기
술도입이 중국으로서는 간절할 수 있다. 이렇게 중굮과 미국의 기후공조는 온실가스 감축이라
는 대의명분을 통해 에너지안보를 향상시키고 기술이전을 통해 양국의 경제적 편익을 제고하

4) 김종길(2015)의 연구에 의하면, 2007-2008년 이후 동남아와 중국과의 교여규모가 미국보다 큼.
5) 워자력은 총발전량 중 2%에 지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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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평가된다.

2) 러시아-이란-터키 에너지 트라이앵글과의 관계

최근 터키의 러시아 전투기 격추로 불거진 러시아-이란-터키 트라이앵글은 이란에 대한 경
제제재가 내년에 풀리는 것과 맞물려 에너지관련 지정학적인 이슈 중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
는 지역이다. 

터키는 이란과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는 80%를 원유는 70% 정도를 각각 수입하고 있어 에
너지안보 면에서 양국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반대이다. 물론 터키의 에너지 
수입이 전체 에너지소비의 74%에 이르고 있지만, 터키는 러시아, 카스피해, 중동에서 생산되
는 에너지를 이동하는 주요한 허브이다. <표 3>을 보면, 이란은 터키를 관통하는 '트랜스 아
나톨리아 가스관'(TANAP)을 이용하지 않으면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어렵고, 러시아 
또한 마찬가지 상황이다. 터키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해외의존도
를 줄이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터키는 러시아와 Akkuyu  지역에 원전건설 계약을 체결
한 바 있다.

Project 상태 목적 길이
(miles)

최대 수송용량
(Bcf/y)

Blue Stream 운영중 러시아 가스 수입 750 565

Iran-Turkey 
pipeline 운영중 이란 가스 수입 750 495

South Caucasus 건설중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의 가스 
pipeline network를 연결 430 700

Turkey-Greece 
Inter-connector 건설중 터키와 EU의 에너지 network 연결 186 407

Nabucco 계획중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를 통해 터
키 가스를 오스트리아로 운송 2,050 460-1,130

Arab Natural Gas 
pipeline 계획중 요르단과 시리아를 통해 이집트 가스 

수입 NA NA

Trans-Caspian 
pipeline 계획중 Turkmenistan과 Kazakhstan의 가스 

수입 1,050 565

<표 3> 터키를 경유하는 주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또한 터키는 러시아에게 있어 그동안 우크라이나에게 의존했던 공급루트를 분산하는데 일익
을 한다. 동시에 터키는 NATO의 최전선으로 미국으로서는 터키를 유럽권에 있어서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하다. 여기에 NATO 회원국인 터키는 미국이 지지하는 시리아 반군세력 YPG6)

를 쿠르드족의 테러단체로 간주하고 있어 앞으로 시리아 내전관련하여 정치적 해결이 필요한 
지역이다. 

한편 미국의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내 패권변화가 감지된 것은 2015년 2월에 있었던 제

6) IS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시리아 반군 중 미국이 지지하는 세력을 통침함. 쿠르드어로 Yekîneyên 
Parastina Gel으로 Kurdish People's Protection Units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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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바 2회의의 협상이 실패하면서 더욱 불거졌다. 시리아 내전사태에 대한 평화협상이 사실상 
결렬되었다는 것이다. 제네바 제2회의는 시리아 내전종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리아, 이라
크, 팔레스타인, 레바논 그리고 심지어 사이프러스에까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레바논 지역과 
지중해에 대한 지배력에 대한 문제가 미국과 러시아 간에 논의되었었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에 들어서면서 아시아를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유럽과 중동지역
의 미국 병력을 아시아로 이동시킨다는 명목으로 동유럽과 중동을 안정시키고자 했다. 그러
나, 문제는 러시아-중국-이란의 삼각동맹의 개입을 직면하면서 시리아 아사드 정권 전복은 물
론 러시아-중국-이란 동맹을 해체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은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분할에 나토의 영국과 프랑스를 개입시킨다. 
즉, 영국은 리비아를 프랑스는 시리아를 관할하기로 합의하게 된다. 그러나 리비아는 2011년 
카다피 정권이 전복되었지만 시리아는 여전히 불씨로 남게 되었는데 이에 러시아-이란-중국
이 시리아 동맹으로 개입하면서 이 지역정세는 더욱 복잡해졌다.

게다가 미국이나 유로존이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시리아에 전력투구할 수 없었던 사정도 있
었다. 여기에 제네바 1회의는 프랑스가 사르코지 집권 하에 있었고 제네바 2회의는 올랑드 정
부가 프랑스 강경파들의 편을 들어주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는 의견도 있다. 여기에 미국과 
러시아가 평화협상을 추진하는데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 미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게 된다.

이렇게 이 지역이 분쟁의 중심이 된 이유는 중동의 레반트 지역과 인접한 지중해에 천연가
스가 매장되어있기 때문이다. 그 규모는 카타르보다 많다는 의견도 있어 이 지역에 대한 패권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즉, 현재의 시리아 사태는 에너지안보를 넘어서 
에너지를 쟁취하려는 패권전쟁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사태가 악화된 데는 미국이 에
너지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지면서 러시아는 실리를 중시하는 외교정책이 필요했던 것이다. 즉, 
러시아는 카스피 해와 이라크의 천연가스 채굴권을 확보하게 되면서 미국을 긴장시키게 되었
다. 그 이유는 러시아의 영향권이 터키를 지나 이란과 이라크에 이르게 되면 유럽시장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사우디와 카타르에게 수송로를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즉, 이 두 국가의 
가스가격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러시아와 미국의 대립이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지중해를 둘러싸고 점차 첨예해질 것
으로 전망되고 있어 미국이 에너지 외교전략은 수정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중동과 북아프리카(MENA: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지역 내 미국 영향력 변화 

미국의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내 패권변화가 감지된 것은 2015년 2월에 있었던  제네바 
2회의의 협상이 실패하면서 더욱 불거졌다. 시리아 내전사태에 대한 평화협상이 사실상 결렬
되었다는 것이다. 제네바 제2회의는 시리아 내전종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리아, 이라크, 
팔레스타인, 그리고 심지어 사이프러스에까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레바논과 지중해에 대한 
지배력에 대한 문제가 미국과 러시아 간에 논의되었었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에 들어서면서 아시아를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유럽과 중동지역
의 미국 병력을 아시아로 이동시킨다는 명목으로 동유럽과 중동을 안정시키고자 했다. 그러
나, 문제는 러시아-중국-이란의 삼각동맹의 개입을 직면하면서 시리아 아사드 정권 전복은 물
론 러시아-중국-이란 동맹을 해체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은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분할에 나토의 영국과 프랑스를 개입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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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영국은 리비아를 프랑스는 시리아를 관할하기로 합의하게 된다. 그러나 리비아는 2011년 
카다피 정권이 전복되었지만 시리아는 여전히 불씨로 남게되었는데 이에 러시아-이란-중국이 
시리아 동맹으로 개입하면서 이 지역정세는 더욱 복잡해졌다. 

게다가 미국이나 유로존이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시리아에 전력투구할 수 없었던 사정도 있
었다. 여기에 제네바 1회의는 프랑스가 사르코지 집권하에 있었고 제네바 2회의는 올랑드 정
부가 프랑스 강경파들의 편을 들어주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는 의견도 있다. 여기에 미국과 
러시아가 평화협상을 추진하는데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 미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게 된다. 

이렇게 이 지역이 분쟁의 중심이 된 이유는 중동의 레반트지역과 인접한 지중해에 천연가스
가 매장되어있기 때문이다. 그 규모는 카타르보다 많다는 의견도 있어 이 지역에 대한 패권다
툼이 계속되고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즉, 현재의 시리아 사태는 에너지안보를 넘어서 에
너지를 쟁취하려는 패권전쟁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사태가 악화된 데는 미국이 에너
지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지면서 러시아는 실리를 중시하는 외교정책이 필요했던 것이다. 즉, 
러시아는 카스피해와 이라크의 천연가스 채굴권을 확보하게 되면서 미국을 긴장시키게 되었
다. 그 이유는 러시아의 영향권이 터키를 지나 이란과 이라크에 이르게 되면 유럽시장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사우디와 카타르에게 수송로를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즉, 이 두 국가의 
가스가격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러시아와 미국의 대립이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지중해를 둘러싸고 점차 첨예해질 것
으로 전망되고 있어 미국이 에너지외교전략은 수정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4) 북극이사회 의장국으로서의 미국의 역할
미국 입장에서 바라본 북극의 에너지안보 차원의 의미는 <표 4>와 같이 북극해의 유가스전

의 신규 매장량으로 추가공급원이 마련된다는 긍정적 의미도 있지만, 북극에 사는 자국민에 
대한 에너지복지도 고려해야 할 대상이다. 즉, 북극이라는 이슈에 있어 미국은 에너지안보 면
에서 세계 에너지시장에 공급여력을 부여한다는 의미와 동시에 에너지안보면에서 취약한 북극
지역의 문제를 함께 안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2015년 4월부터 2년간 북극이사회 의장국을 
역임하면서 북극이사회 전문가그룹인 지속가능개발 분과위(SDWG: Sustainable 
Development Working Group)에 분산형 전원(micro-grid) 보급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 북
극은 에너지공급이 불안정한 지역으로 전력난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백업할 수단이 많지 않다. 
그러다보니 과도한 예비율로 인하여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폭설 등으로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 이는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북극이사회 회원국들이 공통으로 감수하는 감내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의장국을 통한 미국의 리더쉽은 실질적이고 가능성 있는 에너지공급 
정책을 시도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신기후체제 하 미국의 기후-에너지 안보에 대한 정책 분석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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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L GAS OIL GAS
Bbo Tcf 비중 비중

ALASKA 26.61 132.06 31.0% 31.5%
ATLANTIC 3.82 36.99 4.4% 8.8%

GULF OF MEXICO 44.92 232.54 52.3% 55.4%
PACIFIC 10.53 18.29 12.3% 4.4%
TOTAL 85.88 419.88 100% 100%

<표 4> 해상 유가스전 매장량(Undiscovered Technically Recoverable Resources) 

출처: BOEMRE(2006) 재인용

특히 오바마 정부는 처키해(Chukchi)에 대한 유가스전 개발을 승인함으로써 에너지안보가 
수입의존적인 공급체제로 위협받기보다는 북극을 엄격한 수준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입장을 고수했다. 물론 쉘이 최근 북극사업을 접게 된 배경이 엄격한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있기는 하지만 비용이 문제지 규제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은 북극을 둘러싼 이해당사국들과의 관계에 있어 군사대치 등 대립각을 
세우지 않는다는 점도 특이사항 중 하나이다. 특히 오바마 정부에 들어서 북극해를 경계로 러
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았다는 점은 오바마의 외교정책이 실리위주라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평가된다. 

IV. 결론 및 시사점 

미국의 에너지안보는 양면적인 의미가 있다. 즉, 경제적 편익을 고려한 에너지외교 전략이 
필요한 반면 지역별 역학관계에서 패권을 쥐고 러시아와 중국을 경계해야 하는 방어적 성격이 
에너지외교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에너지외교 전략은 달러강세의 여세를 몰아 자국 내 유전과 
가스전이 경제성을 확보하게 되면서 탄력을 받았다고 평가된다. 즉 국제원유시장을 주도하는 
패권을 거머쥐게 되는 데 한편으로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별 역학관계에 있어
서는 시리아를 둘러싼 헤게모니에 있어 중동 내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
다. 즉, 미국의 에너지안보는 외교전략 면에서 위협요인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인정해야 한다.  

즉, 이상의 위협요인을 고려할 때, 미국의 에너지외교는 시장에서의 영향력과 주변국과의 
관계에 있어 러시아를 압박하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부상
하고 있는 북핵 이슈는 미국의 영향력을 다시 시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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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와 독일의 재생에너지정책

박 상 철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I. 배경

21세기 환경 및 에너지문제가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면서 우리 인류 최대의 글로벌 관심사
로 자리 잡게 되었다. 따라서 에너지와 지구환경,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는 에너지, 경제, 환경
부문에 종사하는 모든 전문가를 막론하여 지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의 지구환경보존, 인
류의 생존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인류의 보편적이며 필수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그
러나 불행하게도 전 인류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내에 이산화탄소 배출삭감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적고 동시에 에너지 부문의 획기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화석연료 중
심에서 재생에너지 부문으로의 이전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은 증가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고 경제성
장을 달성하여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지속가
능한 발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연구이다. 전통적인 경제학에
서는 경제성장이 증가하면 에너지소비도 동시에 증가하여 환경에 미치는 총영향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경제성장을 달성하면서 에너지 총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면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속가능발전은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적은 재생에너지정책 및 환경정책을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한 기술선진국인 독일이 재생에
너지정책을 통하여 기후변화정책을 수행하고 지속가능발전이 전략적으로 가능한지를 실증적으
로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의 접근방법은 기존의 계량경제학에서 사용하는 모형을 선택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통계
자료를 조사 및 수집하여 가설의 정과 부를 검증하는 방식이 아니라 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Apergis & Payne(2009) 논문의 논리적 배경인 경제성장과 에
너지소비는 비례적으로 작용한다는 논거를 근거로 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와의 상
관관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Apergis & Payne(2009)의 논문에 의하면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가 필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환경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위해 증가하는 에너지소비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거나 경
제성장을 달성하면서도 에너지소비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제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신 기후체제가 
추구하는 지구온난화현상을 극복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글로벌 환경의 부정적인 현상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그러한 모델사례가 독일의 에너지정책과 지속가능발전전략이며 이를 정책과 전
략으로서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접근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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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글로벌 재생에너지 현황과 주요국가 재생에너지정책

1. 글로벌 재생에너지 현황

2012년 재생에너지는 글로벌 총에너지 소비 중 19%에 이르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9%는 바이오매스로 개발도상국의 농어촌지역에서 난방 및 취사용으로 소
비되고 있으며 10%는 수력, 태양광, 풍력 등의 현대적 재생에너지 자원이다. 현대적 재생에너
지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문은 전력생산, 난방 및 온방, 운송, 농어촌 지역 전력수송 서비
스 등이다(<그림 1> 참조). 

 글로벌 재생에너지 생산부문 중 가장 빠른 신장세를 보이는 부문은 전력생산부문이다. 
2013년 글로벌 전력생산 중 재생에너지 사용 전력생산량은 1,560GW에 달하였으며 이는 
2012년 대비 8%가 증가한 규모이다. 재생에너지 별 증가비율은 수력발전이 4% 증가한 
1,000GW이고 이외의 재생에너지 사용 발전은 17% 증가한 560GW이다. 이중 발전설비 시설 
증가는 수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이 전체 증가분의 1/3을 차지하고 풍력발전 설비 증가는 29%
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서 태양광 발전설비 증가가 풍력발전 설비증가를 최초로 넘어선 해로 
기록되고 있다(REN21 2014).

이외에도 글로벌 전력생산을 위한 발전설비 능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2년 글로벌 발전설비능력은 5,579GW에서 2030년 10,569GW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연간 발전설비 증가 추이는 화석발전 비율은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및 풍력발전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풍력
과 태양광 발전이 크게 증가 할 것이다(Bloomberg 2013; <그림 2> 참조).

<그림 1> 글로벌 재생에너지 사용 증가비율

출처: REN21(2014)

27

학·연·산연구성과 교류회

2016년



- 3 -

<그림 2> 글로벌 전력생산 발전설비 증가 추이(2012년~2030년)

출처: Bloomberg(2013)

글로벌 전력생산량 증가의 지역별 추이를 보면 아시아 태평양지역이 재생에너지 추가 생산
용량이 2030년 1,743GW에 이를 예정이며 총 투자액도 2조 5,000억 달러에 이르러 세계 최
대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은 2030
년까지 2,794GW의 추가전력생산용량을 달성하여 이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력생산용량인 
2,647GW를 초과하게 될 것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약 4배 증가하고 이 중 약 50%
가 태양광 발전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재생에너지 전력생산용량
이 1,000GW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역내 및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전력생산국이 될 것이다, 

북미 및 중남미는 2030년까지 629GW의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이 추가로 건설될 것으로 예
상되고 있으며 유럽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579GW가 추가로 건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미 및 중남미는 약 8,26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고 유럽은 9,670억 달러를 투
자할 예정이다. 유럽의 재생에너지 추가발전용량 비용이 북미 및 중남미보다 높은 이유는 비
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해상풍력발전에 투자하기 때문이다(Bloomberg 2013; <그림 3> 참조).

<그림 3> 지역 및 기술별 총 추가발전 용량 (2013년~2030년, GW)

출처: Blooberg New Energy Finance(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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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국 재생에너지정책

1) 미국

미국 재생에너지정책은 특히 오바마 정부 하에서 국가에너지전략이 모든 전략 중에서 최상
위 전략으로 채택되면서 강력한 정책적 지원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 재생에너지는 2013년 
미국 전체 에너지 소비의 9.4%를 차지하고 전체 전력생산 중 12.9%를 차지하는 중요한 에너
지원으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은 수력 35%, 바이오연료 48%, 지열 
2.5%, 풍력 13%, 태양에너지 2.0% 순이다. 특히 지열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대비 5%에
서 2.5%로 감소하고 풍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5%에서 13%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2030년
까지 미국 총에너지소비 전망은 화석연료의 비중이 2005년 대비 낮아질 전망이며, 재생에너지
의 경우 2010년 7.5%에서 2030년 27%로 세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IRENA 
2015)

2012년 3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클린에너지기준법(Clean Energy Standard Act)에 의하여 
미국 내 전력 소매판매업자가 2015년부터 판매전력 중 일정비율을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또한 재생에너지 최소 판매비율은 2015년 24%에서 2035년 84%까지 
매년 높일 예정이다. 이 법안이 시행된 이후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원자력 발전 비중이 증가
하고 석탄 발전은 크게 감소하였다(White House 2013).

   2011년 5월에는 에너지부에서 국가의 미래 청정에너지인 재생에너지 경쟁력 확보를 위
해 6대 전략분야인 청정전력생산, 전력망 현대화, 빌딩 및 산업 에너지효율 향상, 대체연료 생
산, 수송용 배터리, 수송수단 효율 향상 등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기술개발 및 보급 계획인 
전략계획(Strategic Plan)을 공표하였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28%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지열, 수송기
술, 빌딩기술, 제조기술 등 주요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
해 예산을 29.1% 증가할 것을 요청하였다.

재생에너지산업 중 특히 바이오연료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재생연료기준(Renewable Fuel 
Standard: RFS)을 2005년 에너지법 정책에 처음 도입하여 2007년 제정된 에너지독립보안법
에서 2022년까지 360억 갤런 생산을 의무화하였다. 그 결과 에너지부는 바이오연료를 2022년
에 300억 갤런, 2030년에 400억 갤런 생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RPS)는 현재 29개 주
정부, 워싱턴DC 등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연방차원에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각 주마
다 2009~2025년까지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의무적 목표치와 연도를 설정하
고 있으며, 목표치는 현재 전체 발전 수급상황과 재생에너지산업 발전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각 
주 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고 재생에너지인증(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제도를 
통해 달성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29개주 평균 목표 달성비율은 94%로 매우 높은 편이다.

세금지원제도로서 재생에너지에 의해 발전된 단위전력 생산량 당 일정 금액의 법인세를 공
제해 주는 생산세액공제 (PCT)제도를 1992년 에너지법정책에 의거 시행하고 있으며, 재생에
너지 생산설비에 의해 생산되어 판매되는 전력에 대해 일정금액을 생산 시작시점부터 10년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재생에너지 생산 인센티브제도(REPI)도 시행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총에너지소비 중 2010년 11.5%에서 4.5% 상향 조정하
여 16%로 높였다(IREN, 2015; <그림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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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미국 총에너지소비 중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2010년~2030년)

출처: IREN(2015)

2) 중국

중국의 재생에너지정책은 2004년 중국정부가 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고 재생에너지개발기금
을 확보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소형 수력발전 및 태양광발전이 핵심 육성부문으로 설정되고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IRENA 2014).

화석연료의 최대 소비국인 중국은 최근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적극적인 에너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미 재생에너지의 발전, 수력, 풍력, 태양열 온수 및  난방, 지열 등의 분야는 누적용
량 기준으로 세계 1위이다. 중국 국가에너지국은 2012년 8월 재생에너지발전 12차 5개년 계
획을 발표하고 이 분야의 대규모 개발 계획을 제시했다. 중국정부는 2010년 재생에너지 소비
비중이 7.1%, 2015년 9.5%에 도달하고  2030년 총 에너지소비 가운데 비 화석 에너지 비중
을 15.8%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사용 전력생산은 2030년 27%까
지 증가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IRENA 2014;<그림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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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중국 총에너지소비 중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2010년~2030년)

출처: IREN(2014)

특히 풍력발전은 2015년 100GW, 2020년 200GW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중 해상풍력발전 
설비용량은 2020년 30GW 수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은 2015년까지 2,500억 위
안(약 45조 원)을 투자해 전체 발전설비 용양의 1.5% 수준인 21GW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수
력발전의 경우 풍부한 수자원과 개발여건이 좋은 하천을 우선 개발해 2020년 설비용량 
420GW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시범도시 100곳을 선정하고, 녹색에너
지 시범 현을 200개 조성할 계획이다. 수력 발전분야는 풍부한 수자원과 개발여건을 갖춘 하
천을 우선 개발한다는 방침으로 2011~2015년 기간 동안 수력발전 분야의 대규모 확대가 이
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수력발전 설비 목표는 2015년 290GW와 2020년 420GW로 각각 설정
하였다(CNREC 2012).

이외에도 태양광분야에는 중국 국가에너지국이 12차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태양에너지발
전 개발계획을 2012년 9월 발표하였다. 이 계획기간에 총 2,500억 위안을 투자하여 태양에너
지 발전 설비용량을 2015년 전체 발전 설비용량의 1.5%인 50GW까지 증가시키고 이를 2020
년에는 100GW로 확대할 계획이다(산업통산자원부 2015; CNREC 2012). 

3) 유럽연합 (EU)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정책은 유럽연합 위원회(EU Commission)가 2009년 제정한 유럽연
합 재생에너지지침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이 지침에 의하면 유럽연합은 회원국은 2020년까
지 역내 총에너지소비 중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20%까지  증가시키는 목표치를 달성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28개 회원국은 자국 경제 사정에 맞게 
목표치를 설정하여 재생에너지정책을 수행하는 것이다(Directive 2009)

유럽연합 재생에너지지침은 각 회원국이 자국 사정에 적합한 재생에너지부문을 개발하고 생
산하여할 의무목표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 목표치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역내 총 에너지소비 
중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2020년 20%에 도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최종 재생에너지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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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력생산 이외에도 난방 및 온방, 운송, 바이오연료 등을 포함한 전 에너지소비를 의미한
다.

각 회원국은 재생에너지 생산 및 소비 의무목표치를 설정한 후 각 회원국별로 목표치를 달
성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위한 국가재생에너지행동계획(National Renewable Energy 
Action Plan: NREAPs)을 유럽연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동시에 유럽연합위원회는 각 
회원국에게 재생에너지 의무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전적으로 회원국의 국내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정책의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다. 각 회원국이 재생
에너지 의무목표치를 달성하는 괴정을 검증하는 방법은 2년마다 회원국이 자국의 국가재생에
너지 행동계획 실행에 관한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검증작업을 
통하여 체계적인 재생에너지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연합 재생에너지정책의 핵심 거
버넌스 체제이다(Wyns et. al. 2014).

유럽연합 위원회는 각 회원국 국가재생에너지행동계획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식
문서를 제정하여 각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제정한 의무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회원국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28개 전 회원국이 상호 조화롭게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실행보고서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각 회원국은 
국가재생에너지행동계획 보고서를 제출 시 정책목표, 성과, 달성방법, 재생에너지 개발관련 행
정상의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Directive, 2009).

그 결과 유럽연합 28개 회원국의 2012년 총에너지소비 중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이 14.1%에 
달하였다. 이는 2004년 8.3%에서 약 70% 증가한 수치이며 유럽연합 재생에너지지침이 시작
된 2009년의 11.9%와 비교할 때도 18.5% 증가하였다. 따라서 2020년 총에너지소비 중 재생
에너지 사용 목표치인 20%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유럽연합 정상회의 
(European Council)는 2014년 10월 유럽연합의 총에너지소비 중 재생에너지 사용비율 및 
에너지 효율성을 2030년에  각 27%로 증가시킬 것을 결정하였다(European Council 2014; 
(<그림 6>과 <그림 7> 참조)

<그림 6> 유럽연합 28개 회원국 총 에너지소비 중 재생에너지 소비 비중 (2004~2012, %)

출처: Eurostat(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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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유럽연합 2030년 에너지 및 기후변화 기본계획

출처: European Council(2014)

III. 독일 에너지정책

1. 에너지정책과 지속성장

에너지정책과 지속성장은 매우 상이한 부문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글로벌 경제제체에서는 
매우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1970년대 두 차례 발생한 석유위기와 2014년 
중반 이후 글로벌 수요와 공급의 격차에서 발생하는 석유가격 하락이 글로벌경제에 미치는 영
향에서 이해할 수 있듯이 에너지자원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따라서 에너
지의존도에 관계없이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는 국가가 경제적으로 지속성
장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에너지정책과 지속성장이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글로벌 환경문제와도 관련이 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다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현상 해소

21세기는 환경 및 에너지에 관한 이슈가 인류의 최대 화두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
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 등이 글로벌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 20세기는 
18세기 서유럽에서 시작된 지역적 산업화와는 달리 세계적으로 산업화가 실시된 세기로 모든 
국가에서 경제 및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화석연료를 무차별적으로 사용하여 과다한 온실가스
를 배출하여 결과적으로 지구온난화현상을 발생시켰다.

이로 인하여 1997년에 발효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준수하기 위한 각 국가의 노
력이 실행되고 있으며 이는 각 국가의 에너지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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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준비 작업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변화정상회의에서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으나 2010년 11월 멕시코 칸쿤 기후변화정상회의에서는 
당사국 간의 의견조율에 상당한 진전을 보게 되었다. 그 결과 2014년 12월 페루 리마에서 개
최된 제 2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2020년 이후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지침
을 확정지었다. 따라서 2020년 이후 각 회원국은 스스로 결정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
하여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 21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 

둘째: 에너지정책이 지속성장의 핵심

21세기 에너지정책은 화석연료 사용 중심의 20세기 에너지정책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형
태로 진행되고 있다. 즉, 화석연료 사용중심의 20세기 에너지정책은 공급자 위주의 에너지정
책이었으나 친환경 중심의 21세기 에너지정책은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의 핵심이 전환되었다.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독일정부는 수요자 중심 에너지자원이 태양광 및 태
양열, 풍력, 바이오 등과 같은 재생에너지 자원개발에 1980년대부터 정책적인 관심과 시행, 
자본 및 기술축적 등을 이룩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정책과 기후변화
정책이 지속성장을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요소로 자리 매김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새로운 
성장산업의 진입을 가능하게 하여 국가의 신 성장 동력의 역할수행과 환경 친화적인 국가이미
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셋째: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전략

에너지정책을 기초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5개국 북유럽국가와 독일, 영국 등 유럽연합 (EU) 회원국을 중심으로 
이미 1990년대 초와 중후반에 탄소세를 도입하였다.1) 탄소세 도입 및 운영을 약 10년 이상 
실시한 후 이를 기초로 효율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배출
권시장을 2005년부터 유럽연합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탄소세 도입과 이산화탄소 배
출권시장은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정책을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 중 하나로 인식되
고 있으며 이 정책의 수행을 통하여 에너지 및 환경부문의 첨단기술혁신 창출과 고용창출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생태적 에너지세(일명 탄소세) 시행 및 이산화탄소 배출권시장으로 재
생 에너지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결과로 작용하게 되어서 재생에너지 자원의 핵심 부문인 
태양광 및 태양열, 풍력, 바이오 산업부문에서 2009년까지 약 30만 명의 신규노동인력을 창출
하여 국가경제에 기여뿐만이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에도 직접적으로 핵심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국가이며 세계 제 4위의 경제국가임에도 불구
하고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2013년 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은 세계 6위에 
불과하다. (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Technology, 2010)(그림 8 참조)

넷째: 기후변화정책에 대비

1) 독일은 설명한 것처럼 탄소세라는 명칭으로 도입한 것이 아니라 생태적 에너지세라는 제도를 도입하
여 에너지세뿐만이 아니라 환경세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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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 기후변화정책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에너지정책이 에너지 수요와 
공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취급하는 반면에 기후변화정책은 지구 온난화 현상에 대비하여 
이를 유발시키는 주요원인인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등의 배출을 감축하는 사항에 정
책적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Technology & Federal 
Ministry of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 2010)2)

<그림 8> 주요국가 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백만 톤, 2013)

출처: Global Carbon Project(2014)

2. 에너지정책 추진 배경

독일은 2014년 세계 제5위의 에너지 시장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생 에너지를 제외
한 거의 대부분의 주요 에너지소비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12년 말 독일 주요 에너
지 소비구조를 살펴보면 석유 36%, 천연가스 22%, 석탄 25%, 원자력 7%, 재생 에너지 10% 
등으로 이루어 졌다. 1970년대 초 까지는 석유가 주요 에너지자원 소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1973년과 1979년 제 1차 및 2차 석유위기를 겪으면서 과도한 석유수입 
의존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 수입의 비중을 높이게 되었다. 

석탄은 독일이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에너지자원으로 1950년대 및 1960년대의 고도 
경제성장의 원동력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환경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 타 에너지 자원으로 대체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2년 이후 석유가격이 400%, 천연가스의 가격이 300% 

2) 지구온난화현상을 발생시키는 온실가스(Green House Gas: GHG)는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등
으로 이루어 졌다. 이 중 메탄의 위험성이 가장 높으나 배출량은 대량이 아니다. 이산화탄소가 전체
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가장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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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급등하면서 발전용 석탄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전력생산용 주요 
에너지자원 사용비율은 2012년 석탄 44.7%, 원자력 16%, 천연가스 11.3%, 석유 6%, 재생 
에너지 21.9% 등으로 이루어 졌다(Bundesministerium für Umwelt, 2013;<그림 9> 참조)

<그림 9> 독일 전력생산 주요 에너지자원 비율 (2012년)

출처: 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Technology(2013)

또한 독일의 경우 에너지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2년도 국
내 에너지자원 소비구성은 서비스부문이 19%, 일반가정 22%, 수송부문 28%, 산업부문 31% 
등으로 이루어 졌다. 이처럼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비중이 OECD 평균인 31%이나 독일이 
타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실을 감안한다면 주요 에너
지 소비구조가 고도로 발전된 지식기반 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국가의 특성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주요 에너지 자원보유는 석탄이외에는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주요 에너지자원 수입의존도는 1990년 56.8%에서 2008년 74.6%, 2010년 7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후 에너지자원 수입의존도는 감소추세에 있다. 이 중 특히 2010년 
기준 석유 소비의 98%, 천연가스는 87%, 석탄 77%, 갈탄 100%를 수입에 의존하여 총 에너
지자원 수입의존도는 77%에 달하였다. 이처럼 높은 총 에너지자원 수입의존도는 2013년까지 
71%까지 감소하였다(Westphal 2011; www.unendlich-viel-energie.de; AGEB 2014)3)

2012년 말 주요 에너지자원 수입 국가를 살펴보면 석유의 경우 최대 수입국가인 러시아로
부터 37%, 석유수출국기구(OPEC)로부터 16%, 영국 14%, 노르웨이 10%, 기타 23% 등으로 
이루어졌다. 천연가스의 경우 러시아 36%, 네덜란드 26%, 노르웨이 25%,  기타 13%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석탄의 경우 CIS 31%, 미국 23%, 콜롬비아 9%, 남아프리카공화국 9%, 폴란드 
8%, 기타 15% 등으로 이루어 졌다(<표 1> 참조).

3) 총 에너지자원 수입의존도 비율은 측정 기관에 따라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독일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 독일의 총 에너지자원 수입의존도는 61.1%로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원자력 에너지를 
국내용 에너지로 계산한 반면에 에너지 전문기관인 AGEB는 원자력 에너지를 수입용 에너지로 계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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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독일 주요 에너지자원 수입국가 (2012년)
         석유        천연가스         석탄
러시아 37% 러시아 36% CIS 31%
OPEC 16% 네덜란드 26% 미국 23%
영국 14% 노르웨이 25% 콜롬비아 14%
노르웨이 10% 기타 13% 남아프리카공화국 9%
기타 23% 폴란드 8%

기타 15%
출처: IEA(2014); www.coalspot.com 

유럽연합 회원국 중 독일은 에너지수입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특히 유럽연
합 내 가장 규모가 큰 경제회원국으로 이처럼 높은 에너지 의존도를 나타내는 것은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에 위험이 상존할 수 있다. 러시아는 독일의 주요 에너지자원 수입의 약 4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자원 공급 국가이다. 특히 천연가스의 경우 수입국가의 수가 상
대적으로 적으면서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비율은 매우 높은 것이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지적
되고 있다. 천연가스 이외의 석유 및 석탄의 주요 수입원은 상대적으로 다원화 되어 있어서 
에너지 공급에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게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주요 에너지자원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에너지공급 안정을 장
기적이며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에너지정책 수행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세계 석유위기를 경험하고 2006년 및 2009년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천연가
스 공급중단 문제 등을 경험하면서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공급이 국가경제 발전
에 필수적이라 판단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에너지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박상철 2014)

3. 에너지정책 방향 및 전략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은 주요 에너지자원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하여 주요 에너지 수입의
존도가 매우 높은 상태를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나가면서 대외 의존도를 극
소화 시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에너지 공급안정에 정책적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장기
적인 차원에서 주요 에너지자원의 수입의존도를 감소시키고 주요 에너지 소비구성을 변화시켜
서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소비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추진하기 위하여 독일정부는 2010년 에너지개념
(Energiekonzept)을 발표하였으며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 이후에
는 에너지전환(Energiewende)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하고 안정적
인 에너지공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로서 독일은 재생에너지 시대를 위한 로드
맵을 최초로 작성하였다.4) 독일정부가 발표한 에너지개념은 2050년까지 장기적 전략을 디자
인하고 이를 시행하는 것이다(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Technology &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 2010;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 

4) 에너지개념(Energy Concept)은 에너지전환 Energiewende)이라는 독일어를 영어식으로 표현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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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독일의 에너지정책은 독립국가로서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부분도 존재하지만 독일이 유럽연

합의 회원국으로서 유럽연합에서 28개 회원국가가 전체적으로 합의한 에너지정책 가이드라인
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도 동시에 갖는다. 실제적으로 유럽연합 차원의 공통적인 에너지정책은 
2007년에 시작하여 역사가 매우 짧다. 그 이유는 각 회원국 차원에서 자체적인 에너지정책을 
수행하고 있어 왔으며 현재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각 회원국의 에너
지시장 형성에 실질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이유는 유럽연합이 유럽연합 차원
의 내부 시장관련 법률제정, 경쟁, 환경정책 등을 통하여 각 회원국의 에너지시장 형성에 직
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EC 2010; Westphal & de Graaf 2011).

독일 내 독자적인 에너지부는 존재하지 않지만 에너지정책을 주관하는 부서인 경제기술부 
(Federal Ministry for Economy and Technology)가 에너지 정책방향을 설정하면 재무부 
(Federal Ministry of Finance), 환경, 자연보존 및 원자력안전부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 이외 총 14개 에너지관련 
부서와 공고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긴밀하게 에너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협력을 기초로 독일 에너지정책 방향은 유럽연합 20/20 전략적 종합계획을 채택하여 적극적
인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에너지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사용비율 증대 등의 방향으로 운영되
고 있다(Eissel & Park 2010).

독일은 에너지정책을 수행하는 전략으로 유럽연합 회원국 차원에서 에너지정책 및 기후정책
의 통합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국제에너지 관계에서도 유럽연합의 에너지정책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다자간 협력체제 구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국가 간 에너지 교역
에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규칙을 적용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의 에너지시장연합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독일은 국내 에너지시장 자유화 및 
규제완화를 단행하여 경쟁체제를 유도하였다. 이로서 석유, 가스, 전력 등 주요 에너지자원 공
급이 과거에는 국가, 지방정부, 국가기관 소유에서 사유화 과정을 거치면서 국내 에너지시장 
구조 개혁을 1990년대 중반부터 추진하여 에너지시장의 경쟁 체제를 도입하였다. 특히 에너지
시장의 자유화 및 규제완화를 단행하면서 기존의 지역적 에너지시장 영토가 소멸되고 소유권
이 재구성되면서 전력시장에 전력을 공급할 때 재생에너지 사용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전략을 
추진하여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다(Westphal & de Graaf, 
2011).

4. 에너지정책 목적, 수행방법 및 정책수단

1) 에너지정책 목적

에너지정책 수행의 제 일차적인 목적은 주요 에너지자원 수입의존도를 감축시키기 위한 것
이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2010년 주요 에너지자원 수입의존도가 석유는 약 98%, 천연가스 
약 87%, 석탄 약 77%로서 매우 높다. 따라서 독일정부는 에너지정책 수행 목적 중 에너지수
입 의존도를 감축하여 에너지 안보를 우선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주요 에너지자원 수입의존도를 감소시키면서 국내 에너지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
황 하에서 에너지 공급안정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에너지정책 수행의 주요 목적이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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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독일은 에너지정책을 수행하면서 3대 주요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독일정부가 설정하고 있는 

3대 목표 중 첫째 목표는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것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
경제구조 및 효율적 경쟁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서 에너지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경제적 효율
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즉, 현재에도 진행 중인 유럽연합 내 전력 및 천연가스 시장의 자유
화로 인하여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문에서 효율성을 강화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이는 독일 내 가정 및 산업계에게 경제적 이익이 환원되며 동
시에 관련 독일의 에너지산업이 유럽연합 에너지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
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 목표는 주요 에너지자원 공급의 안정성 확보이다. 이는 세계 에너지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에너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을 항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내 에너지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하에서 에너지공급의 안
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에너지자원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보유자원의 적절한 배합 
(Energy Mix)과 에너지 공급원의 다양화를 창출하여야 한다. 또한 원자력 에너지 사용이 시
기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 에너지사용 효율성 및 합리화를 극대
화 시키고 총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세 번째 목표는 환경과의 호환성(Environmental Compatibility)이다. 현재 진행 중인 전 
지구 차원의 기후변화는 우리 인류와 에너지정책이 직면한 가장 커다란 문제 중 하나이다. 이
를 위하여 에너지소비 감소뿐만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사용이 총에너지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
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는데 
주력하며 그 결과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유럽연합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www.bmwi.de). 

2) 수행방법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접근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21세기는 주요 에너지 자원의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확보뿐만이 아니라 이를 통한 
경제활동의 활성화에도 충분히 기여하여야 하며 동시에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야 하는 복잡한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특
정 중앙부서가 단독으로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
지 않다. 그 이유는 에너지와 관련된 이슈가 단순히 개인소비 혹은 산업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활동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이미 설명한 바처럼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는 경제기술부와 기후변화에 대
응하고 환경보호를 주관하는 환경, 자연보존 및 원자력안전부 등 총 14개 정부기관이 협력하
여 수행하는 공동수행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처럼 환경 친화적이며 산업계의 경쟁력을 지속
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래 에너지 수급체
계를 위한 중추적 정책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독일정부는 에너지개념을 수립하
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Federal Ministry for Economy and Technology 2010;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 2010).

에너지정책 수행 기본방법은 에너지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중심의 접근방법을 통하여 지
속적인 경제성장 달성뿐만이 아니라 직장창출, 에너지 기술혁신 유발 등을 유도한다. 독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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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수입의존도가 유럽연합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며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80%가 기후변화의 주범인 지구온난화를 유발시키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따라서 현
재의 에너지 공급구조를 중장기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에너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서는 기후정책과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에너지 관련 장기 로드맵을 작성하여 각 주요과정마다 에너지 기술혁신 창출, 
신규고용창출 등을 달성하려하고 있다. 에너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독일정부가 작성한 에
너지 개념은 친환경적 에너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에
너지 공급뿐만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시대 진입에 관한 장기적 로드맵을 담고 있다.

즉, 에너지개념은 2050년까지 장기전망 하에서 에너지관련 이슈에 대한 전반적인 디자인을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방안을 설정하고 있다. 우선 수행방법은 장기적 안목에서 에너지 이
슈를 전반적으로 접근하면서 동시에 기술개발과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수행의 유
연성을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기 에너지정책 중 가장 중요한 수행과제는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획기적으로 향상
시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특히 에너지 배합 (Energy Mix) 부문에 기존 에너지 자원
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로서 화석연료인 기존 주요 
에너지자원 사용을 점진적으로 감소시켜 나가면서 그 부족분을 2020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원자력 에너지로 대체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에너지개념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
다(Federal Ministry for Economy and Technology 2010;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 2010).

이를 수행하는 방법론은 설명한 것처럼 시장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채택하는 것이며 이는 전
력, 운송, 난방 등 에너지 사용 전 분야와 과정에 현존하는 모든 기술부문에 개방되어 있는 
에너지 자유경쟁 시장을 의미한다.

3) 정책수단

독일 에너지정책 수행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분명한 역할분담이 설정되어 있다. 우선 
관련 중앙정부 부서는 에너지정책을 기획하여 이를 수립하고 지방정부는 이를 전반적으로 수
행한다. 그리고 중앙정부기관은 중앙정부부서가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싱크탱크 의 
기능을 수행하며 동시에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에너지정책이 충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Eissel & Park 2010).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는 주요 중앙정부 부서로는 전반적인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는 경제기술
부(Federal Ministry for Economics and Technology), 재생에너지 부문의 시장진입 및 연
구개발 부문의 정책을 수립하는 환경, 자연보존 및 원자력안전부(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 주택 및 건물 등의 에너지 사
용 효율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운송주택도시부(Federal Ministry for Transportation, 
Building and Urban Affairs), 바이오연료와 관련된 모든 정책을 담당하는 산림농업문화부
(Federal Ministry of Forest, Agriculture and Culture), 에너지관련 세금정책을 담당하는 
재무부(Federal Ministry of Finance) 등이다.

에너지정책을 지역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정부기관으로는 독일중앙정부 상원 
(Bundesrat)에서 에너지정책과 관련하여 결정되는 최종 에너지 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각 지
방정부, 지방정부 위원회, 정책수행 실무그룹, 에너지산업의 사업수행을 감시하는 연방 카르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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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Fedearl Cartel Office) 등이 있다.
중앙정부의 에너지정책 수립을 기획하고 지방정부의 에너지정책 수행을 지원하는 중앙정부

기관으로는 독자적인 규정을 확보하고 있는 연방네트워크청(Federal Network Agency), 오염
규제를 담당하는 연방환경청(Federal Environment Agency), 에너지사용 효율성을 담당하는 
연방에너지청(Federal Energy Agency) 등이 있다(<그림 10> 참조).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독일정부는 2000년 재생에너지 자원법 
(Renewable Energy Resources Act)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2004년 개정하였다. 이 법률제정
으로 2007년 유럽연합위원회가 결정한 2020년 주요 총에너지자원 공급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이 차지하는 비율을 10%로 목표를 확정할 수 있었으며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재생에너지자원법은 최근 2014년에 재개정 되었다. 

<그림 10> 독일 에너지정책 수행주체

출처: Eissel & Park(2010)

이외에도 정책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난방 및 교통부문에 적용되고 있는 재정적 인센티브
가 있다. 특히 교통부문에 바이오연료 사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그 결과 2000년도 바이오연료 사용비율이 0.5%에서 2005년 4.5%로 증가되었다. 독일
정부는 유럽연합이 제정한 2020년 바이오연료 사용비율 10%를 달성하기 위하여 2007년 바이
오연료 일정비율 의무사용제도(A Bio Fuels Quota)를 도입하였다. 

또한 전력부문에는 1990년에 제정된 법령에 의하여 적용되는 발전차액 보조금제도(Feed in 
Tariff System: FIT)가 있다. 발전차액보조금지원법에 의하면 재생에너지 자원으로 생산한 전
력공급자에게 의무적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것으로서 전력회사는 이들에게 전력소매가격의 65 
~ 85%를 지불하도록 규정하였다. 이후 10년 후인 2000년 재생에너지자원지원법(EEG)이 채택
되면서 재생에너지 자원별, 지역, 자원기술설치규모 등에 따라서 전력생산량에 대한 보장을 
발전차액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재생에너지자원지원법은 세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하여 왔다. 제1단계인 2000 ~ 2009년까지
는 독일정부는 재생에너지로 국내 전력생산량을 증가시키는데 정책적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첨단기술부문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태양광 전력생산 단가가 기존의 화석연료 사용 전력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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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보다는 월등하게 높은 관계로 발전차액지원정책을 투자자들에게 투명성, 지속성, 확실성 
등을 제공하는데 치중하였다. 제2단계인 2009 ~ 2011년에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의 결과 태양
광 전력생산비용이 급격하게 낮아지게 되어 발전차액지원정책을 태양광 전력생산을 극대화 시
키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제3단계인 2012년 이후에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
지 전력생산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화석연료 사용 전력생산비용과의 격차가 현격하게 줄
어들어 발전차액지원 비율을 낮추는데 정책적 초점을 맞추고 있다(Fulton & Capalino 2012).

IV. 경제성장과 에너지정책

1. 경제성장과 에너지 상관관계

경제성장과 에너지 소비에 관한 상관관계는 다양한 학문적 연구가 있으나 아직까지는 다수
의 가정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 중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이 경제성장과 에너지 소비는 상
호 비례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즉, 에너지 소비가 생산을 위한 하나의 투입요소로 
작용하여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경제성장도 증가한다는 주장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인
정되고 있다(Apergis and Payne 2009a: 2009b).

실제로 글로벌경제에서 1980년부터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소비량과 그 예측치 그리고 
동 기간의 글로벌 경제성장률을 비교하여 보면 2005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면서 글로벌 경제성장률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향후 2010년 이후에도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의 높은 경제성장률로 인하여 에너지 소비량과 경제성장률이 동시에 
증가하리라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장기전망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연합 재
정위기 등을 거치면서 주요 선진국들의 비전통적인 금융정책인 양적완화(Quantity Easing: 
QE)를 거치면서 선진국의 경기가 예상했던 것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신흥국인 중국의 경제정
책마저 내수중심으로 전환하는 관계로 글로벌 에너지수요를 예상한 만큼 충족하지 못하게 되
었다. 따라서 주요 에너지자원인 석유의 공급과잉으로 인하여 2014년 하반기부터 석유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IEA 2007;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06; Financial Times 2014, The Economist 2015; <그림 11> 참조)

<그림 11> 세계 에너지 소비량 추이 (1980 - 2030년)

출처: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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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경제성장, 에너지소비, 에너지가격 간의 상관관계는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지난 1981년부터 2007년까지 OECD 회원국 25개국의 경제
성장과 에너지소비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보면 경제성장, 에너지소비, 에너지 가격은 회원국 
간 상호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즉, 각 회원국의 경제성장이 높으
면 에너지 소비도 증가하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 담당자는 이를 에너지정책 수립에 반드시 반
영하여야 한다(Belke et al. 2011).

이외에도 에너지 생산기업은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시기에는 에너지 소비증대로 인한 
미래의 에너지생산 증대에 대비하여야 하며 에너지 소비의 특성 중 하나가 가격탄력성이 상대
적으로 매우 낮다는 점을 명심하여 사업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 에너지소비 균형은 한 국가 
내 에너지 소비 충격보다는 글로벌 에너지시장 소비충격 이후에 재형성 되는 경향이 매우 강
하기 때문에 한 국가 내 에너지정책이 국내 에너지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한 국가의 에너지보존정책(Energy Conservation Policy)이 경제성
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2. 경제성장과 재생에너지정책

에너지소비와 경제성장 간의 상호관계는 일반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증가할 때 경제성장이 
더불어서 높아지고 에너지 소비가 감소할 때는 경제성장도 감소하여 양자는 종속관계를 명확
하게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소비는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직접적으로 발
생되는 지구적 문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도입하여야 한다(Lee and Lee 2010).

즉, 일방적인 에너지소비 감소를 추구하면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이 저하되기 때문에 경제성
장은 지속화하고 동시에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감축에 직접적으
로 기여하는 재생에너지 소비를 증가하는 것이다. 이것이 에너지소비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
에 존재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기후변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중 하나
로 인정받고 있다(Costantini and Martini 2010).

재생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독일정부는 재생에너지 자원으로 전력생산을 2025년
까지 40 ~ 45% 생산하고 2035년에는 이를 55 ~ 60% 생산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전력생산은 2050년 총 전력생산의 80%에 이르도록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
여 독일정부는 2014년 신규 재생에너지자원법(Renewable Energy Sources Act: EEG)을 채
택하였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는 독일정부는 여타의 기술선진
국과 차별적인 정책수단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과 동시에 
에너지소비 효율화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에너지효율화 행동계획
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은 최적의 에너지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에너지기후기금
(Energy Climate Fund)이 재정지원을 수행하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을 강화하고 비효율적인 
투자에 대한 자문수행, 에너지사용 효율화를 위한 저소득층 무료상담, 에너지효율인증제도 실
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독일정부는 에너지효율화를 국내뿐만이 아닌 유럽연합 차원
에서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 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Building and Nuclear Safet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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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산업구조와 재생에너지정책 분석

1. 산업구조

독일의 산업구조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높다. 또한 제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비율도 타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독일 산업이 전문화된 첨단기술 산업분야의 제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
미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2008년도 독일 제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전체의 23.1%를 차지하
였으며 이는 중국 34.4%, 한국 27.9% 보다는 낮지만 일본 20.6%, 프랑스 11.9%, 영국 
12.3%, 미국 13.3%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치이다. 최근 통계인 2012년을 기준으로 보면 독일 
23%, 중국 32%, 한국 31%, 일본 18%, 프랑스 11%, 영국 10%, 미국 13%로 독일의 경우 제
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에 한국을 제외한 세계 주요국가에서 제조업
의 부가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www.worldbank.org). 

이는 독일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첨단제조업에서 창출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 고령화시대 대두 등 지식기반사회 구축에 필요한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독일산
업 미래에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Federal Ministry 
for Economics and Technology 2010)

타 기술선진국과 달리 제조업중심 산업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의 산업구조는 매우 특색이 있
다. 1990년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구미선진국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조정을 하면
서 제조업 전략을 자국의 국제 비교우위가 있는 특정부문만을 전략산업화 하는 과정을 거치면
서 제조업부문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절대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산업구조조정 수행하는 전략을 구미 선진국이 추진한 
비교우위를 확보한 제조업의 특정부문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보유제조업의 전문화를 통하여 
제조업 부가가치창출을 지속화 하였다. 따라서 부가가치 창출비율이 1991년 27.3%에서 2008
년 23.1%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으며 이는 2012년에도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이다(<그림 12> 
참조).

독일의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은 전 산업 대비 비율뿐만이 아니라 그 창출액수도 타 선진국
과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높다. 우선 유럽연합 28개 회원국과 2007년도 산업별 부가가치 창
출액수를 비교해 보면 독일이 약 4,600억 유로(약 690조 원)에 이르러 이태리 약 2,190억 유
로, 영국 약 2,180억 유로, 프랑스 약 2,160억 유로 등과 월등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Eurostat 2010).

이는 독일의 제조업 비중이 타 회원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사실이나 부가가
치 창출측면에서 매우 높은 효율성을 나타내고 있어서 기술능력의 비교우위뿐만이 아니라 장
기적 차원에서 국가경쟁력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외에도 제조업의 높은 부가가치 창출능력은 
안정적인 고용창출 및 유지 등 지속발전 가능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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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주요국가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비율 (1991-2008년) (%)

출처: 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Technology(2010).

2. 에너지소비 패턴과 지속가능성장

제조업을 포한한 전 산업부문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990년 이후 산업부문 부가가치가 1990
년대에는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하게 상승하는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동시에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전 산업부문의 부가가치가 하락추세를 면
치 못하다가 2010년 이후에는 빠르게 회복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1990년부터 
2011년까지 총 에너지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국가경제는 성장하고 산업의 부가가치도 
증가하는 매우 독특한 독일경제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즉, 1990년 독일의 총 에너지소비는 226 Mtoe에서 2011년 208 Mtoe로 약 8% 감소하였으
나 국내총생산은 1990년 1조 7,650달러에서 2011년 3조 7,520달러로 213% 증가하였으며 
1991년 가격기준으로는 31% 증가하였다. 전 산업의 부가가치도 1990년도 대비 2007년에는 
약 12% 증가하였고 2011년과 비교할 때는 약 8% 증가하였다(Schlomann & Eichhammer 
2012; www.worldbank.org; <그림 13>과 <그림 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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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독일거시경제 및 산업부가가치 발전추이 (1991 ~ 2011년)

출처: Federal Statistical Office(2012)

<그림 14> 국내 총 에너지소비량 비교 (1990 ~ 2011)  

출처: AGEB(2012)

그러나 제조업을 전체로 분석하여 보면 에너지 집중도가 1995년 이후 2002년까지 지속적으
로 낮아지고 있다. 2003년에는 예외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
상으로 2004년 이후에는 다시 낮아지고 있다. 이는 제조업 전체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
키면서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외에도 이산화탄소 배출집중도 역시 1995년 이후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 집중도는 1998년 이후 에너지 집중도보다 감소비율이 더욱 낮은 상태로 지
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데 이는 제조업부문에서 에너지소비 감소뿐만이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
출감소 기술개발부문에 자본투자와 기술혁신 활동의 결과로 판단된다(<그림 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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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제조업 에너지 및 이산화탄소 배출 집중도 (1995년 기준)

출처: Statisches Bundesamt(2010)

독일 제조업의 에너지 집중도를 1991년부터 2011년까지 20년 간 분석해 보면 에너지 집중
도가 가장 높은 산업부문은 에너지 사용비율이 가장 높은 철강산업이다. 철강산업은 에너지 
사용비율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1991년 이후 지속적인 에너지 집중도가 감소하였다. 이외
에도 모든 산업부문에서 에너지 집중도가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바처럼 2003년과 2004년에 에너지 집중도가 다시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화
학 및 비금속산업의 에너지 집중도 증가로 인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에
너지 집중도가 낮은 산업부문인 식품, 기계 및 부품, 섬유산업 등은 에너지 집중도가 상대적
으로 균형을 지속하였다(Schlomann & Eichhammer 2012; <그림 16> 참조)

<그림 16> 제조업 에너지 집중도 변화추이 (1991 ~ 2011년)

출처: Schlomann & Eichhamm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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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자원을 개발하고 소비하기 위해서 독일은 다양한 재생에너지 관련법을 제정하였
으며 독일 재생에너지 관련법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육성하는 벤치마킹
으로 활용되고 있다. 독일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짧은 시간 내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
다. 우선 총 주요에너지공급에서 재생에너지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1995년 1.9%에서 2008
년 8.0%, 2010년 9.9%로 1995년 대비 약 다섯 배 넘게 증가되었으며 전력소비부문에서는 같
은 기간 4.8%에서 15.2%, 17%로 대폭 증가되었다. 이로서 이산화탄소 배출은 1990년도 기
준으로 2010년 20%, 2012년 20.6%가 감소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재생에
너지정책은 타 국가에 모범사례로 인용되고 있다. (Europolitics Energy, 2010; Oliver et. 
al. 2013)

VI. 독일 모델의 정책적 시사점

1.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정책과 지속가능발전전략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정책은 기술선진국이 선정한 7개의 재생에너지부문과 3개의 신에너지
인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 수소 등을 포함시켜 신재생에너지정책으로 명명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소비확대를 통하여 화석연료 소비를 감소시키고 그 결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
여 글로벌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정책의 주요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도 2002년부터 독일에서 시행되어 온 재생에너지발전 및 소비증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Feed in Tariff)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풍력 및 
태양광 발전설비가 단기간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관계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2011년 정책시행
이 중단되었다. 그 결과 재생에너지 자원개발을 위한 기반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
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에서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재생에너지의무
할당제(RPS)를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이 발전
사업자에게 판매되는 것보다는 신에너지부문에서 생산된 전력이 판매되므로 경제적 효용성이 
매우 낮다.

지속가능발전전략은 UN, OECD,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기구에서 선정한 경제발전
전략의 최상위 개념이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지
속적으로 국가발전전략의 최 상위개념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권교체
와 함께 최상위 발전전략은 지속적이지 못하고 정권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
서 정책의 일관성 및 지속성이 매우 취약한 것이 큰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 독일모델의 시사점

독일 에너지정책과 지속가능발전전략의 시사점은 에너지정책과 지속가능발전전략이 긴밀하
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에너지정책은 기후변화정책의 연장선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최종
목적이 지속가능발전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이다. 에너지정책은 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높
은 독일의 에너지안보를 확립하고 동시에 재생에너지개발을 통하여 에너지 수입의존도를 획기
적으로 감소시키고 에너지 총 소비를 감소시키면서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48
신기후체제와 독일의 재생에너지정책
박 상 철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 24 -

이외에도 에너지정책의 거버넌스가 14개 정부기관이 협업을 통하여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진행될 수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분담이 분명하게 그리고 효
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간과하고 있는 에너지소비 효율화에 정책적 
관심을 집중시켜 총에너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지속가능발전전략
을 실행하고 있는 점이다.

VII. 결론

지속가능발전전략은 1997년 도쿄의정서가 채택되면서 기후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
한 각 국가의 환경 및 에너지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즉, 에너지정책 및 기후정책을 강
력하게 추진하여야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한 국가의 경제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가 형성되었다.

에너지정책을 환경정책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추진한 국가는 북유럽 5개 국가이다.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5개 국가는 1990년대 초부터 에너지정책의 일환으로 탄
소세를 도입하여 지구온난화현상의 주범인 자국 내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시키기 위하여 노
력하였다. 이후 탄소세를 독일은 1990년대 후반 생태적 에너지세라는 명칭으로 채택하여 현재
까지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북유럽 5개 국가보다 탄소세 도입을 조금 늦게 시작한 가장 
커다란 이유는 유렵연합(EU) 최대 경제 국가이며 동시에 제조업 중심의 산업국가인 관계로 고 
에너지소비산업의 비중이 타 유럽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에너지부문에 새로운 명목
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이 유럽연합의 주요 회원국이며 유럽연합의 미래를 이끌고 있는 선두국가로서 
지구온난화현상으로 인한 기후변화에 무관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1997년 도쿄의
정서가 채택되면서 유럽연합 중 특히 독일이 기후변화문제에 관해서는 글로벌 선도국가가 되
어야 한다는 전략적 측면에서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처럼 독일이 에너지정책 및 
기후정책에 전략적 방향전환을 결정한 이유는 타 유럽연합 회원국가보다 에너지수입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에 민감하고 제조업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에너지수급문제를 유럽
연합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를 기초로 자국 산업의 글로
벌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커다란 목적이었다.

따라서 독일은 생태적 에너지세를 도입하면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산업에 부정
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장시간 산업계와 대화, 양보, 설득과정을 진행하면서 에너
지정책을 수행하였다. 동시에 자국의 최대 약점인 에너지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이산화탄소 배
출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키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력하였다. 이외에도 에너지소비 효
율화도 추진하여 총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면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되
었다. 즉, 지속성장 가능성을 최초로 제시한 모범적 사례가 된 것이다. 이처럼 독일의 기후 및 
에너지정책은 생태적 에너지세 실시, 재생에너지개발, 에너지소비 효율화 극대화로 요약할 수 
있다.

독일 에너지정책의 핵심은 2010년 9월 채택한 장기 에너지정책인 에너지전환을 확정지으면
서 2050년까지 전반적인 에너지전략을 설정하였다. 즉, 에너지전환은 두 가지의 정책방향으로 
구성되었다. 첫째는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통하여 총 에너지소비를 감소시키고 둘째 총 에너
지소비에 재생에너지부문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따라서 재생에너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자원법을 제정하여 정책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즉 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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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법은 재생에너지자원 소비를 장려하고 동시에 에너지소비의 효율화를 증진하는데 크게 기
여하였다. 

이처럼 장기적 안목에서 국가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 재생에너지정책의 결과 독일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비율이 2014년 총 전력 생산량의 31%에 달하였다. 독일은 재생에너
지 생산 전력비율을 2025년까지 40 ~ 45%, 2035년에는 55 ~ 60% 생산하려고 추진하고 있
다. 재생에너지 전력생산은 2050년 총 전력생산의 80%에 이르도록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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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신기후체제에서 석탄 산업 동향 

1. 세계 주요 에너지 믹스 동향

세계 에너지 수요의 주된 증가 요인은 인구 증가와 함께 인구당 수입의 증가이다. 에너지아
웃룩 2030보고서 (Dale 2015)에 따르면 2035년까지 세계 인구는 87억 명에 달할 것이며, 이
는 늘어나는 16억명 인구에 대한 에너지 수요의 증가가 있을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인구당 국
내 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는 2035년에 현재 GDP대비 75% 이상 증가할 것
이며 특히, 비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국가의 증가분이 전체의 60% 가까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 
OECD 국가 성장의 주요인은 중국과 인도로 2013~2035년 사이 매년 평균 5.5%의 경제 성장
이 기대된다. 그에 따라 2035년 중국과 인도는 각각 세계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 될 것이며, 전 세계 인구와 전체 GDP의 3분의1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3~2035년 사이 일차에너지(primary energy) 소비량은 연 평균 1.4%씩 증가하여 2035
년 약 37%까지 증가할 것이다. 사실 일차에너지 소비량 증가의 대부분 (96%)은 비 OECD 국
가에서의 에너지 소비 증가로 발생하며, 이와 대조적으로 OECD 국가의 에너지 소비는 전체 
기간 동안 연간 0.1%의 증가율을 보이며 2030년 이후에는 사실상 감소하는 양상을 보일 것
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0~2013년 사이 세계 에너지 소비 성장률 (연간 2.4%)과 비교할 때 
훨씬 느린 성장세로 이러한 에너지 소비 성장의 둔화는 비 OECD 아시아 국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아시아 에너지 소비 성장의 중심에 있는 중국이 현재 산업화와 전력화에 
따른 에너지 수요의 급격한 성장의 마지막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느린 경제성장과 
에너지집약 산업 감소의 가속화가 에너지 성장의 둔화를 초래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산업화 
감소 경향이 각 분야별 일차에너지 소비량 변화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2000년 이후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인 산업분야는 연 평균 2.7%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2013년 이후 연 평균 
1.4%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석탄은 2000년 이후 화석연료 중 가장 빠른 성장세(연 
평균 3.8%)를 보인 연료였으나, 2013~2035년 사이 가장 느린 성장률(연 평균 0.8%)을 보이게 
될 연료로 급격한 변화를 보인다. 이는 셰일가스 혁명으로 인한 천연가스의 낮은 공급 가격과 
환경규제에 따른 영향과 함께 아시아에서 석탄기반 산업화의 둔화를 반영한 결과이다. 천연가
스는 화석연료 중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재생 에너지(연 평균 6.3%)와 원자력 
에너지(연 평균 1.8%) 및 수력발전(연 평균 1.7%) 역시 전체 에너지 산업의 성장률 대비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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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세계의 에너지수요 전망

출처: Energy Outlook 2035

산업혁명 이래로 에너지 산업에서 지배적 역할을 하던 화석연료는 그 점유율이 2013년 
86%에서 2035년 81%로 감소하겠지만, 여전히 가장 우세한 에너지 형태일 것이다 
(McCollum et al. 2014). 그 중 석탄과 석유의 점유율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천연
가스는 꾸준히 그 비중이 커지고 있다. 비 화석연료 가운데는 신재생 에너지가 빠르게 성장하
여 현재 3%에서 2035년 8%까지 증가할 것이며, 2030년 원자력 에너지와 수력발전량을 초월
할 것으로 예상된다. OECD 국가의 석유와 석탄 에너지의 감소는 유사한 양의 천연가스와 신
재생 에너지 증가로 상쇄될 것이며, 비 OECD 국가의 에너지 성장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및 
비 화석연료에서 거의 균등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G7(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정상들은 오는 2100년까지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완전히 종식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사용 중인 화석연료를 점진적으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등의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세계경제의 64%를 차지하는 산업국
들의 탈 화석연료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2. 석탄산업의 현황과 온실가스 감축 전망

셰일가스혁명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락과 신기후체제 협약의 체결에 따른 탄소배출감소 
의무에 따라 세계의 석탄시장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기후변화에 영향
을 미치는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로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
하고 있다. 미국은 오는 2035년까지 신규발전의 60%는 가스발전으로 확충하려하고 있고, 중
국은 올해까지 총 6천만 톤의 석탄 생산을 줄이고 2020년까지 석탄 생산량을 5억톤 정도 줄
일 계획이며 이는 전체 생산량의 9%에 해당되는 양이다. 특히 영국 정부는 2025년까지 자국 
내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이에 석탄발전소가 완전히 폐쇄되기 전
까지 신규의 천연가스와 원자력 및 해상풍력발전소를 추가로 건립해 대체 전력원으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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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다. 반면,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석탄이 가장 저렴한 연료 중 하나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다(Boersma & Ebinger 2015). 환경적 
영향에 대한 우려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석탄은 지난 40년간 세계 일차 에너지 공급원의 30%
를 차지해왔다(Sylvie 2014). 2013년 석탄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나라의 수가 적다하더
라도 주요 소비국 (중국, 미국, 인도, EU)은 세계 전체 석탄 소비량의 78%를 소비하였으며, 
중국이 그 중 절반을 차지하였다. 특히,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중국 등 일부국가에서는 
석탄이 단지 저렴한 연료가 아니라 석탄 산업을 통해 국가 주요 수익원과 고용의 기회를 제공
하고 화물 수송 대안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석탄을 이용한 발전은 1970년대 이후 환경적인 정
책 등으로 인해 에너지원으로써 40% 가까이 비중이 감소하였지만, 그 사용량은 3배 이상 증
가하였다. 

<그림 2> 주요 석탄 소비국에 의한 세계 석탄 소비량 (1973~2013)

출처: BP, 2014 

신기후체제 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풍부하면서도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원의 공급이 필수적이다. 향후 높은 에너지 수요와 경제개발과정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만족하면서도 세계 기후변화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찾는 것
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분포와 매장
량, 이용의 용이성, 발전면에서 고도화된 기술을 통한 대규모 발전의 용이성, 타 발전원 대비 
낮은 연료 가격 등을 고려하면 석탄은 앞으로도 중요한 에너지원일 수밖에 없다(Mandil. 
2005). SBI report에 따르면, 2010년 약 70억 톤에 달하는 석탄이 생산되었으며, 국제 전력
의 40% 이상이 석탄 발전에 의해 이루어졌다. 발전원가기준으로 석탄화력 발전소의 시장 가
치는 4,000억 달러 규모를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기존 석탄화력 발전소는 비산재와 미립자 
등을 포함한 유해오염물질과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발생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규제와 디인센티브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문덕대 2012). 게다가 청정·신재생 
에너지 자원 역시 화석 연료 시장의 경쟁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의 미래 에너지 수요 충족을 위해 석탄을 포함한 상당량의 화석연료를 어떻게 
지속할 것이며, 동시에 신재생 에너지 산업으로 대체해 나가야할지는 2015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회의를 통해 의미있는 합의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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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될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OECD 국가 외 거의 모든 시장에서 석탄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에너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풍부한 에너지
는 개발도상국가들에게 경제와 사회의 목표를 위해, 선진국들에서는 지속적인 성장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따라서 중국, 인도 등과 같은 주요 국가의 에너지 동향을 파악하고 
미래의 저탄소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석탄 기반기술의 개발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에너지 분
야에서 중요한 장기적 도전이며 긴 안목과 기술 집중적 접근이 필요하다. 

석탄화력 발전소의 환경적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청정석탄기술(Clean Coal Technology: 
CCT)은 석탄을 미래 전력 자원으로써 그 자리를 유지하게 만들어 줄것으로 기대된다(배국진 
2013). 청정 석탄기술들은 석탄 발전소의 효율성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유해가스 배출을 감소
시키는 기술로, 저렴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가능하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들의 적용과 발전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청정석탄기술을 이
용한 전력생산의 시장 가치는 2010년 630억 달러, 2020년까지 8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기
대된다. 대표적인 청정석탄기술에는 가압유동층연소기술, 초초임계 발전, 석탄가스화 복합발
전, 비이산화탄소 저감기술 및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기술 등이 있다. 가압유동층연소기술은 
유럽에서 상당기간 연구되었지만 구매시장이 없어 포기한 상태이며, 일본이 기술을 도입하여 
자체기술화하는 중이다. 초초임계 발전이나 석탄가스화 복합발전기술은 투자비용 대비 온실가
스 감축 효과가 크지만, 신규 발전소 설계 시에만 적용할 수 있어 기존 발전소의 온실가스 감
축에는 효과가 없다. 온실가스 감축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CCS)은 
아직 기술개발 단계로 2020년에나 상용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1)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IGCC)

고온(1300℃)과 고압(40~80기압) 상태에서 저가의 석탄을 기체나 액체 상태로 정제하여 이
를 통해 합성석유(CTL), 합성천연가스(SNG), 전력(IGCC), 암모니아, 메탄올 등의 화학제품
(CTC)을 생산하여 가스터빈과 증기터빈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방식이다. 이는 기존의 
석탄 연소방식에 비해 평균 3~10% 높아진 발전효율을 얻을 수 있으며, 최고 50%까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석탄발전 방식에 비해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을 
각각 95%와 90% 이상 줄일 수 있으며, 기존 석탄화력 발전소 대비 15%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있어 환경규제 수치를 만족하면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상업적으로 실용
화에 근접한 차세대 발전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2) 초초임계압(Ultra-Super Critical: USC) 석탄화력발전 기술 

이 발전기술은 작동 유체인 물을 초임계압력 보다 높은 고압(246kg/cm2이상)과 고온(593℃
이상)으로 가열해 발전시키는 신기술이다. 두산중공업이 국책과제로 실증을 위해 건설하고 있
는 USC 석탄화력발전소인 1000MW급 신보령 1,2호기 기준으로, 국내 석탄화력발전 설비를 
모두 USC로 대체할 경우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약 4.8% 저감 및 효율 향상에 
따른 연간 약 200억 이상의 연료비 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미 독일 등 유
럽 발전 선진국에서는 USC의 압력, 온도 조건을 더욱 향상 시킨 Advanced-USC 기술을 개
발하고 있다. 최근 한전이 중국화능집단과 USC 화력발전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은 특히 고효율 초초임계압 기술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중국의 기술을 국내에 활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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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3) 비이산화탄소(Non-CO2) 저감 기술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란 6대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CO2)를 제외한 메탄(CH4), 아산화질
소(N2O), 염화불화탄수(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를 말하며, 이를 처리하거나 
온실가스 효과가 적은 물질로 대체하는 기술이다.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수치상으로 얼마 되지 않은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에 비해 지구온
난화지수가 21~23,900배 높아 이를 저감시킬 경우 더 큰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
고 촉매기술 등 단일기술만으로도 적은 비용으로 단기적으로 신속한 저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4)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기술(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석탄화력 발전소의 배기가스 배출구에서 액체 상태의 특정 화학 물질을 분사하여 이산화탄
소 분자만을 선별적으로 포집하여 저장하는 기술이다. 이때 분사되는 화학물질은 탄소에 대한 
흡착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배출되는 가스 가운데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분자
들을 효과적으로 흡착한다. 이렇게 포집된 이산화탄소와 화학물질 결합체는 별도의 열처리 과
정을 통해 화학물질과 이산화탄소로 재분리가 가능하며, 분리된 이산화탄소는 액화과정을 거
친 후 지하 깊은 곳에 영구적으로 저장되고 화학물질은 재활용된다. 이를 통해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최대 90%까지 저감할 수 있다. 그러나 CCS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서
는 설치 및 운전에 고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화학물질에서 이산화탄소를 분리하는 열
처리 과정에 사용되는 에너지량은 총 발전량의 20%까지 차지하며, 기존 석탄화력 발전소에 
CCS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지하에 저장
된 이산화탄소가 지진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 지상으로 누출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를 관
리·감독하는 추가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3. 주요국의 석탄 배출 온실가스 감축 노력

2013~2035년 사이 전 세계의 석탄 수요는 연평균 0.8% 수준의 증가를 보일 것이며 이는 
전체 연료 중 가장 느린 성장률이다. 그럼에도 비 OECD 국가의 석탄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
할 것이며, 특히 중국은 일본의 현재 소비량의 4배, 인도에서는 2.5배에 상당하는 새로운 석
탄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Froggatt 2013). IEA 보고서(2015)에 따르면, 향후 25년간 
인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석탄 발전용량 급증, 전력보급률 상승 등의 요인으로 
2040년까지 자국 내 석탄 수요가 현재의 3배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1) 중국

중국의 석탄 소비량 증가는 발전부문(연 평균 1.4%)과, 산업부문(연 평균 0.4%)의 수요에 
따른 것으로, 이 두 분야는 2035년 중국의 석탄 소비량의 97%를 차지할 것이며 2025년까지 
석탄 소비의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중국에서도 2013년 이후 석탄 소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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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상당히 더뎌지고 있으며 2013~2035년 사이 일차에너지원으로써 석탄의 비중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5년 중국의 석탄 사용량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64%를 차지
할 정도로 여전히 에너지 산업에서 석탄 비중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석탄화력 발전소의 효율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상당한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정책 하에서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
출 속도는 감소하겠지만 배출 절대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2030년까
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초초임계 기술 및 이산화탄소 포집·
저감 기술과 같은 청정석탄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Gupta 2009). 중국의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초임계 보일러가 설치되고 있으며, 특히 고효율 초초임계 기술을 상당히 
현지화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저탄소 배출 집약적 청정석탄기술 확립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
과 함께 다양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을 위한 시운전 단계에 있다. 현
재 진행 중인 대규모 시운전을 통해 확보된 에너지 비용 절감 등에 따라 추후 이산화탄소 포
집·저장 기술의 적용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중국과 북미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에서 이산화탄
소 포집·저장 기술이 적용된 대규모 석탄화력 발전소의 실증실험이 진행 중이다. 그 외에도 
중국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기술개발에도 적극적이며 여러 시범 프로젝트가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다. 국가 개발 개혁 위원회(NDRC)가 승인한 그린젠(GreenGen) 프로젝트의 최초
의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소 건설이 2009년 6월 시작되었으며, 현재 15개 이상의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프로젝트가 승인을 위해 준비 중에 있다. 

2) 인도

인도는 세계 3위의 석탄 생산국이자 4번째로 큰 석탄 수입국으로, 풍부하고 저렴한 화석연
료가 인도 국내 전기 출력의 69%를 담당할 정도로 석탄 의존도가 상당히 크다(전응길 2015). 
미래에도 석탄은 인도 전력 생산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것이며,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
지 발전은 인도의 에너지 믹스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2035년 인도의 석탄 소비량
은 360 Mtoe 수준까지 증가하여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 될 것으로 예측
된다. 이에 국제에너지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가 에너지 수요로 인해 인
도는 2030년 세계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에 따라 인도 정부에서도 
세계적인 에너지 지식 및 기술에 발맞춰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과 같은 청정석탄기술의 
연구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는 아직까지도 인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2010년 국내생산 및 수입된 석탄을 포함한 모든 석탄을 대상으로 청정에너지세금이 도
입되었으며, 확보된 세금을 바탕으로 국가청정에너지기금을 설립하여 신재생 에너지와 청정석
탄기술의 연구,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투자되고 있다. 2012년 인도 정부는 기존의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on Climate Change: NAPCC)에 석탄화력 
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청정석탄기술 및 청정탄소기술 등의 새로운 계획을 추
가하였다 (Hribernik 2013). 세부적으로 석탄화력 발전소 내 초초임계(USC) 보일러 및 석탄
가스화 복합발전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석탄화력 발전소 개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인
도 석탄의 경우 회분함유량이 높아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기술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
라서, 인도 정부는 제12차 5개년 계획(2012~2017)에서 초임계 발전 설비에 대한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석탄 발전소는 초임계 조건 하에서 운전
될 때 에너지 효율을 46%까지 올릴 수 있다. 따라서, 인도정부는 울트라메가파워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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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PP)를 통해 전국 16개 지역에 건설되는 4,000MW급 규모의 석탄화력 발전소에 이산화탄
소 감축 및 발전효율을 높이기 위해 초임계 발전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3) 호주

호주에서 석탄은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한 가장 경쟁력 있는 에너지원이며, 특히 흑탄(black 
coal)과 갈탄(brown coal)은 주요 에너지원으로써 일차에너지의 34%, 전기부문의 75%를 차
지한다. 초임계 기술을 적용한 석탄발전소는 기존 대비 30%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을 이
루어내고 있다. 또한 호주의 중기 에너지 정책의 핵심요소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의 개
발과 구축에 있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을 통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제거 뿐 아니라 
에너지 비용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Michelmore 2015). 호주의 석탄산업은 온실가스 배
출을 완화하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에 동참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06년 세계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10억 달러의 COAL21 기금을 설립하였으며, COAL21 기금은 이
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CCS)과 같은 저탄소 석탄기술의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기
금의 4분의1 이상이 시범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정부나 국내외 업계에 의해 공
동 지원되고 있다. 호주 정부는 라트로브밸리 화력발전소 부근의 깁스랜드 분지에 대규모 이
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현재 이산화탄소 저
장 가능성을 지닌 지역에 대한 모델링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조사와 공학적, 경제적 차원에서 
연구가 진행중이다. 또한 호주의 흑탄산업은 석탄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산재 문제 해결을 
우선사항으로 놓고 있다. 사실 석탄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재의 배출량은 석탄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것보다 훨씬 적지만, 다른 석탄 수출국과는 달리 비산재 배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호주의 탄소세 때문에 석탄산업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호주는 전체 탄광에서 생산되는 석탄의 80%를 수출하는 수출 주도적 석탄산업체계를 자기
고 있으며, 2020년 호주가 인도네시아를 제치고 세계 1위의 석탄 수출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
다(박주헌 2015). 호주 석탄의 경우 높은 에너지 함량과 낮은 황 함유량의 고품질 석탄으로 
고효율 화력발전이 가능하며, 이는 전통적인 화력발전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 3분
의1 수준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는다. 따라서 호주의 석탄산업은 중국과 인도와 같
은 주 수입국들의 2035년까지의 이산화탄소 배출목표 수준에 따라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호주의 석탄 산업은 사실상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가 아닌,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합의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4) 북미

석탄은 미국 전기 공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200년 동안 전기 수요를 충당
할 만큼 충분한 석탄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신기후체제에 대비하여 향후 10년간 
20억 달러를 투자해 낮은 비용으로 청정석탄기술을 통해 전기로 전환하는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석탄 에너지를 청정석탄발전 방식으로 사용하는데 대한 세제지원은 미국이 가장 
적극적인데, 2001년 7월에 제정된 'SAFE(Securing America Future Energy) Act of 2001'
과 2002년 4월에 제정된 ‘Energy Policy Act of 2002' 법안에는 청정석탄기술 도입 활성화
를 위한 기술방향과 인센티브 지원방안 등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미국은 2017년까지 이산화
탄소 포집·저장 기술(CCS)을 상용화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에너지부 산하 ’국립탄소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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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NCCC)‘를 설립하여 청정석탄기술개발과 연계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 투자를 본격
화하고 있다(이준승 2012). 화석에너지 기술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 
분야 6개 세부사업에 10년간 총 34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석탄가스화 복합발
전을 통한 전기 생산을 목적으로 한 최초의 프로젝트인 Cool Water Project를 1984년부터 
1988년까지 추진하였다. 이후 GE에너지사와 Conoco-Phillips사에서 미국 정부의 자금 지원
을 받아서 300 MW급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소를 실증설비로 건설하여 10여년 동안 운전 중에 
있다. 

미국 등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캐나다의 주요 에너지원은 화석연료이며, 이중 석유, 천
연가스, 석탄은 캐나다 전체 1차 에너지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캐나다는 화석연료가 풍부
하고 이를 이용한 산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보다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이산화
탄소 포집·저장기술이 주요 전략적 기술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고희채 2011). 캐나다 정부는 
탄소감소 정책을 지구온난화 정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탄
소 포집 및 저장기술은 캐나다 내 온실가스 감소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캐나다는 유럽과 더불어 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 상용화를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대책으로 
인식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기술개발 및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011년 4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 실증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특히 이 시설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석탄화력 발전설비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설비가 완전히 
연계된 시설로 주목받았다. 

II.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한국의 석탄 정책과 전망

우리나라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 (8억5천1백만 톤) 대비 37% 감
축하는 것을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였다. 이는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녹색
성장 정책 하에서 제시한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안과 비교했을 때 상향된 수치로 
현재 한국이 세계 7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에 해당하는 만큼 목표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
(Chung. 2015). 이를 두고 산업계에서는 국내 경제성장을 고려하여 유연한 설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환경단체 및 기후변화 전문가들은 2009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였고, 
2012년 녹색기후기금 (GCF) 사무국을 유치한 우리나라에 대해 세계에서 요구하는 기대가 클 
뿐 아니라, 기후정상회의와 G20에서 영향력 있는 외교를 펼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감
축목표를 세워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aleh 2015). 이에 정부는 양측의 주장을 수렴하여 
25.7%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공급 등의 감축을 통해 달성하고, 11.3%는 국제 탄소시장 매커
니즘을 통해 배출권을 사들여 추가 감축잠재량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37%로 확정하였다. 특히 
국제 경쟁력을 고려하여 산업부문에서 12% 감축을 목표로 하고 그 외 발전, 건물 부문 등에
서 30% 이상의 감축을 목표로 하였다.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신산업 육성특별법 제정을 추
진하고, 시장과 기술을 통해 산업계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기후체제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외교부, 환
경부 등 7개 부처와 합동으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 전략’을 마련하였다. 이 
전략은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협력에서 한국의 역할 강화, 기후변화대응 분야 기술협력 프로
젝트 활성화 및 국내 효율적 민·관 협업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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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이산화탄소 감축 시나리오

출처: SK energy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탄소 배출
권 거래제이다(김누리 외 2015) 배출권 거래제란 정부가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허용량 범위 내에서 산업 활동을 하는 제도로 탄소 배출권거래제
라고도 한다. 이때 각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따라 허용량이 남을 경우 다른 기업에게 남은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으며, 반대로 온실가스 감축량이 적어 허용량의 범위보다 부족할 경우 
다른 기업으로부터 부족한 허용량을 구매할 수 있다. 기업들은 교토의정서 지정 6대 온실가스
를 줄인 실적을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등록하면 감축한 양만큼 탄소배출권을 받게 된다. 이는 
경제적 유인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향후 2년간 세계적으로 약 70조원 
규모의 배출권이 거래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출권 거래제는 이미 EU 등에서 약 10년간 운영
해돈 제도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39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배출권 할당에 따른 감축 지침을 따르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실현가능한 
현실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침 마련이 요구된다. 

할당량
이행년도

총량
15년 16년 17년

배출권 총수량 
(ton,CO2-eq) 573,460,132 562,183,138 550,906,142 1,686,549,412

사전할당량 
(ton,CO2-eq) 543,227,433 532,575,917 521,924,398 1,597,727,748

예비분 
(ton,CO2-eq) - - - 88,821,664

<표 1> 제1기 (2015~2017년) 온실가스 감축 총 할당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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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9년 감축목표를 설정한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2012년 총 배출량이 6억8천8백만 톤에 이르렀다. 초기 예상됐던 2020년 배출전망치는 7억7
천6백만 톤이었으며, 30% 감축을 고려한 목표배출량은 5억4천3백만 톤으로 설정되었다. 이는 
2012년 실제 배출량 대비 21% 낮은 수준으로 현재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추이를 고
려했을 때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제1기(2015~2017년) 정부의 배
출권 할당이 이러한 감축 지침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며(표 1), 제2기 (2018~2020년)의 할당
도 기존 지침을 따를 경우 산업계는 상당한 양의 감축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제2기 
할당에서는 신기후체제 국가기여방안의 감축목표에 따라 업종별 배출 전망치를 면밀히 산정하
고 이를 근거로 현실적인 배출권 할당량이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경제상황
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경제활동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 할당방식은 경기가 좋을 때 배출권 초
과 수요를 발생시키고, 경기가 나쁠 때 초과공급을 일으킬 수 있다. 이는 온실가스가 다른 대
기오염물질과는 달리 현재 기술수준에서 감축할 수 있는 양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내 경제상황을 고려한 배출권 할당이 이루어져야한다. 뿐만 아니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이고 유연한 할당방식의 도입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기술개발 지
원,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2030년까지 INDCs를 이행하려면 전력부문에서만 500MW급 석탄화력 10~24기를 축소하는 
동시에 석탄발전량을 대폭 줄이는 제약발전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석탄화력 대신 온실가스 배
출이 적은 LNG발전소를 가동하는 대안 역시 적잖은 비용이 발생하는데다 사회적 수용성이 낮
은 원전을 증설하거나 단기간에 신재생에너지를 확충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우리나
라의 전력수요는 1990~2013년에 걸쳐 162% 증가하였으며, 이는 석탄발전 (2013년 45%)과 
원자력 발전(2013년 26%)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IEA 2014). 2015년 6월 새로 계획된 4개의 
석탄화력 발전소 (3740 MW 전력 생산)를 취소하고, 동시에 2개의 새로운 원자로를 포함 총 
13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할 것이라 발표하였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회의에서 2029
년까지 원자력 에너지18.5%, 석탄 32.2%, 천연가스 24.7%, 신재생 에너지 4.6%, 열병합 발
전 5.8% 및 석유 4.2%로 전기 공급 목표를 발표하였다. 현재의 전기 수급과 비교하였을 때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석탄이 주요한 에너지 수급원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IEEJ 2015).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건설 외에도 향후 신규 석탄화력 발
전소 증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석탄화력 발전소의 발전단가가 상대적으로 저렴
하다는 현실적 측면을 고려한 계획안이라 볼 수 있다. 이에 새로운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계
획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업무협약을 맺고, 환경기
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여 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
치·운영 중에 있다(조용성 2013). 

우리 정부는 신기후체제 하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하면서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온
실가스 감축을 위한 청정석탄기술 개발 등 다양한 수단을 도입할 예정이다(박년배 외 2012). 
지식경제부는 2009년 9월 11일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9대 분야에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석탄액화(CTL) 기술을 포함하였다(김완진 2009). 또한, 그린에너지 기술로드
맵 15대 과제에 석탄가스화 복합발전과 청정연료(CTL 또는 SNG)를 포함하여 추진중이다. 이
를 위해 태안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이 2015년 10월 시운전에 들어갔으며, 이는 정부가 참여해 
상용화를 주도한 국내 대표 청정석탄화력 실증플랜트이다(이상복 2015). 정부와 서부발전, 두
산중공업 등이 1조4334억원을 투자해 2011년 11월 착공했으며, 2016년 3월부터 실증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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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할 예정이다. 태안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의 설비용량은 380MW로 2013년 준공된 618MW
급 미국 애드워드포트 플랜트와 2015년 말 가동예정인 524MW급 켐퍼카운티 플랜트에 이어 
규모면에서 세계 3위이며, 발전효율면에서 세계 최고수준(42%)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부발전
에 따르면, 기존의 석탄화력발전소인 태안 7,8호기 대비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및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을 각각 96%, 78%, 58% 수준으로 낮출 수 있고 이산화탄소는 최대 11% 감
축 가능하다. 후속호기 건설 시 발전단가를 현재보다 30% 가량 절감할 수 있으며, 석유화학
연료나 합성천연가스, 석탄가스화연료전지복합발전 등 다양한 연계 파생기술 개발로 고부가가
치 산업 창출과 원천기술 확보로 해외진출도 계획하고 있다. 정부와 민간은 태안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실증 운전을 통해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설계기술 자립과 한국형 표준모델 개발을 동
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기존 석탄화력 발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저
감을 위해 환경부의 차세대에코이노베이션사업의 일환으로 Non-CO2 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사
업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지수가 높은 Non-CO2 온실가
스 저감기술 개발을 위해 향후 4년간 약 2조원을 전략적으로 집중투자 해 세계 최고수준의 
Non-CO2 배출 저감 기술개발, 개발기술의 조기 사용화 및 수출사업화, 친환경기업 배출을 통
해 INDCs의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III. 신산업 창출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신기후체제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노력에 더하여 한국은 이 새로운 도전의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 신산업 창출을 하기를 권한다. 신기후체제에 주요 이산화탄소 오염원인 석탄
은 그야말로 ‘공공의 적’으로 취급 받고 있고 각국은 석탄 사용 저감을 위한 각종 노력과 정
책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여파와 이에 따른 각국의 규제 강화, 신재생 에너지
의 약진 및 중국 등 주요 소비국의 소비 둔화로 인하여 미국 1위 석탄생산업체인 피바디에너
지가 파산 위기에 몰리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도 동북 3성 최대 국유 석탄 기업인 룽메이그룹
도 위기설에 싸여있다. 한국은 각국의 석탄 사용 저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석탄화
력발전소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따라서 이 방향을 완전히 뒤집지 않는 한 신기후체
제의 된 서리를 맞을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파리협약과 연계해 한국의 석탄 발전 기업들에게 더 큰 시련은 OECD 수출신용기관(ECA)
의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금융지원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이 작년 11월에 채택된 것
이다. 아임계압 석탄화력은 일부 최빈국들 대상의 300MW 미만 발전소, 초임계압 석탄화력은 
500MW 용량 이하 발전소에만 수출금융이 허용되므로 한국 기업들이 주력으로 수주하는 동남
아 660MW 초임계압 발전소는 앞으로 JBIC, KEXIM등 수출신용기관의 자금이 일절 들어갈 수 
없게된 것이다.

2004년부터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41억7000만 달러를 제공해 OECD 국가 가운데 지
원 규모가 가장 큰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국내 ECA가 동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수출신용을 줄이게 되면 국내 중공업 및 건설사의 해외 석
탄발전소 수주 전선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야말로 석탄 발전 산업에 있어서는 위기이
다. 따라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역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의 기회가 되도록 정부는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파리협약 체결 후의 신기후체제는 분명 석탄 산업의 후퇴를 가져올 것
이지만 국가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그 양상은 매우 다를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석탄화력발

64
파리협정에 따른 한국 석탄발전 산업의 추진 방향 및 전략
박 희 원 (에너지홀딩스)



전은 여전히 매력적인 기저부하이며 또한 석탄 자원개발은 여러 나라의 주요 수익원이므로 쉽
게 사라질 자원이 아니다. 따라서 오히려 신기후체제에 맞춤형 석탄산업발전 전략을 잘 수립
하면 이들 개도국과 윈-윈하는 새로운 차원의 석탄협력시대를 창출할 수 있다.

먼저 한국이 청정석탄 개발 및 활용 기술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초초
임계발전(USC)와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비이산화탄소저감기술,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은 좋은 예이다. 이 기술들은 이미 건설되고 운영중인 석탄발전소와 앞으로 건설 운용될 
발전소에 두루 이산화탄소 저감에 기여할 것이며 이 기술을 석탄이 국가 경제에 기여도가 큰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가들에 기술 이전, 석탄 자원 개발과 연계한 패키지 딜, 현장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중요 핵심 기술들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발전원간 경쟁 아닌 경쟁과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유관 기술의 개발과 효
율적이고 순발력 있는 정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신기후체제에 대응하는 석탄 자원 청정 활용기술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사업화를 위
한 전략의 수립이 시급하다. 석탄 자원의 확보와 친환경 개발, 청정 석탄 발전, 그리고 발생된 
이산화탄소 및 비이산화탄소의 저감 또는 저장은 하나의 통합체계로 이해해야 하며 각 분야에 
해당하는 유관 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통합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자원
개발기업과 발전 기업들 간의 공동 진출 또는 패키지 사업화 등 융합사업모델은 앞으로 중요
한 진출 모델이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을 위시하여 인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주요 석탄 국가와 꾸준한 국제 협력
과 기술교류 등 통합전략에 따른 신산업 창출과 진출을 도모하여야 한다. 특히 이 분야는 기
술에 대한 이해 없이는 현실적이고 경쟁력 있는 전략과 정책이 나올 수 없으므로 자원개발 전
문가와 청정발전전문가를 아우르는 민관 통합 실행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V. 결론

세계 각국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의 2℃ 이내로 상승을 억제하고자 2020년을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신기후체제를 마련하고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또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70~80%를 차지하는 미국, 중국, EU, 러시아 등 온실
가스 다량 배출국을 포함하여 총 80개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에너지 거버넌스를 
담고 있는 INDCs를 제출하였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고려하여 석
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
히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가장 우세한 기저부하원으로 석탄발전이 사용되고 있
다. 전 세계적인 분포와 매장량, 저렴한 가격 등을 고려하면 석탄은 앞으로도 많은 나라에서 
중요한 에너지원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계의 미래 에너지 수요 충족을 위해 석탄을 포함한 
상당량의 화석연료를 어떻게 지속할 것이며 동시에 신재생 에너지 산업으로 대체해 나가야할
지는 전 세계적인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신기후체제 하에서 석탄을 미래 전력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석탄 발전소의 효
율성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유해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청정석탄기술(석탄가스화 복합발전, 
비이산화탄소 저감기술 및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기술 등)의 개발 및 실증 프로젝트가 추진되
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30년까지 INDCs를 이행하려면 석탄발전량을 대폭 줄이는 제
약발전이 불가피하지만, 단기간에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천연가스 및 원자력 발전, 신재생 에
너지로의 전환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및 운

65

학·연·산연구성과 교류회

2016년



영 계획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그린에너지 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석탄
가스화 복합발전, 석탄액화 기술, 초초임계발전기술 등의 청정석탄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 
또한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 등 석탄화력 발전에
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신기후
체제 하에서는 에너지 수요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목표의 에너지정책 설
립이 필요하다. 특히, 다른 선진국과 달리 한국의 경우 에너지 기본계획에 의거 발전 분야에
서의 석탄 활용은 더 늘어나겠으나 파리협약을 고려하여 효율증가 및 탄소배출저감 운영 기술
을 포함한 각종 친환경 기술의 개발에 집중해야 할 것이며, 개발된 기술은 신기후체제에도 불
구하고 석탄이 국가 주요 경제 요소일 수 밖에 없는 많은 저개발 또는 개도국 석탄 생산 및 
발전 국가에 전수되고 이의 대가로 발전용 석탄을 국내로 들여오는 새로운 차원의 윈윈전략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거버넌스도 새롭게 구축 되어야한다. 특히 이 분야는 기술에 대한 이해 
없이는 현실적이고 경쟁력 있는 전략과 정책이 나올 수 없으므로 자원개발 전문가와 발전전문
가를 아우르는 민관 통합 실행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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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와 원자력에너지

안 상 욱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I. 서론

원자력에너지는 발전단가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서 비할 수 없을 정도
로 저렴한 에너지원이며, 소량의 에너지 자원으로도 대량의 전력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에
너지자원 수입국의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가능하게 하는 큰 장점이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자
료인 <그림1>에서 볼 수 있듯이, kWh당 발전단가는 태양광이 237.29원, 천연가스가 156.13
원, 석유가 221.32원, 수력이 168.66원, 무연탄이 91.19원, 유연탄이 65.79원, 원자력이 
54.96원이었다. 이는 원자력에너지의 발전단가가 다른 에너지원보다 압도적으로 낮은 것을 의
미한다.

<그림 1> 전원별 발전단가 (단위: 원/kWh, 2014년)

출처: 한국수력원자력1)

물론, 석탄의 경우 원자력처럼 발전단가가 낮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에너지원이 
석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석탄사용의 확대는 어려움이 있다.

<그림 2> 발전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단위: g/kWh)

출처: 한국수력원자력2)

1) 한국수력원자력. 2015. “전원별 발전단가.” http://blog.khnp.co.kr/blog/archives/20175 
   (검색일: 2016.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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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석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원자력 발전의 99배에 이르고 있
다. 지구온난화 문제로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야하는 상황에서 석탄사용을 증대
시킬 수는 없다. 이와 같이, 경제성과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라는 점에서 원자력 발전은 매력
적인 대체에너지원이다.

그러나 원자력에너지는 다른 에너지와는 차원이 다른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안전성의 문제이다. 1979년 미국의 스리마일 섬(Three Mile Island)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누
출사고, 1986년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누출사고,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
전소 방사능 누출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심각한 재앙이 발전될 수 
있다. 원자력발전의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원자력발
전은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구온난화 문제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에 전 세계적인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가운
데, 원자력에너지는 다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의 정책변화 
뿐만아니라 중국, 인도, 중동,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의 개발도상국에서 원자력에너지 
발전시장 규모가 증대하고 있다.

이를 가늠할 수 있는 실례가 2015년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아톰엑스포-2015(ATOMEXPO-2015) 총회’였다. 아톰엑스포-2015는 원자력 에너지 발전에 
관련한 다양한 주제들과 세계 원자력 에너지 산업 발전 동향에 대한 견해와 경험을 교환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아톰엑스포-2015에 참석한 에너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원자력에너지는 기후
변화와 온실가스 감축, 경제성, 에너지 안보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
는 에너지자원이다.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효율
적인 전력생산원이 원자력이다.3) 포럼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동향은 원자력 에너지의 이
용이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원자력 에너지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시장은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동남아시아(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한국, 라틴아메리카, 중동, 아프리카(이집트, 요르단, 튀니지, 남아프라카 공화국, 나이지리아)
이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2015년 12월 13일 
폐막하고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여, 2020년 만료 예정
인 기존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였다. 협정이 발효되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구분 없이 
195개 협약당사국 모두가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에 동참한다. 신기후체제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195개 국가가 참여했다. 파리협정은 2005년 2
월에 발효되어 2012년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2020년까지 적용기간이 연장된 교토의정서를 대
체하였다.

파리협정의 중심내용은 ‘장기목표’, ‘감축’, ‘시장 메커니즘’, ‘적응’, ‘이행점검’, ‘재원’. ‘기
술’ 등이 핵심내용이며, 이를 위해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스스로 이행하고 점검해야한
다. 국제사회의 장기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
준으로 유지'하기로 하고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

2) 한국수력원자력. 2015. “발전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http://blog.khnp.co.kr/blog/archives/10695 (검색일: 2016. 1. 20).

3) “아톰엑스포-2015.”
   http://ep-bd.com/online/details.php?cid=31&id=18597 (검색일: 2015.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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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과 관련, 국가별 목표(기여방안·INDC)를 스스로 정하기로 했다. 기여방안 제출은 의무로 하
되, 이행에는 국제법적 구속력을 두지 않는다. 목표 실천을 위해 각국은 국내적으로 노력한다. 
기여방안 내용은 협정에 담지 않고, 별도의 등록부로 관리한다. 파리협정은 ‘55개국 이상’, 
‘글로벌 배출량의 총합 비중이 55%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가 비준하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
면 발효된다. 

신기후체제의 출범과 함께, 산업생산에 큰 충격을 주지않고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할 수 있
지만, 각국마다 운용환경 및 여론이 다르기 때문에, 세계 주요국의 원자력에너지 정책에 대해
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II. 세계 주요국의 원자력 에너지 정책

1. 미국의 사례

군사용 또는 민간용으로 최초로 원자력에너지를 운영한 국가는 미국이었다. 1945년 핵폭탄
을 제조하려는 맨하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원자력에너지 개발이 미국정부차원에서 개시되었
다. 1951년 12월 아이다호에 있는 국립원자로시험장(NRTS: National Reactor Testing 
Station)에서 원자력 발전기를 통한 전력생산이 이루어졌다. 1953년에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Atoms for Peace)’을 언급하면서, 민간의 원자력 이용의 물고를 열었
다. 1954년에는 민간이 원자로를 소유하고 운전할 수 있도록 원자력법이 개정되었다. 1957년 
12월에는 미국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시핑포트(Shipping port)가 상업 발전을 개시
하였다. 이와 같은 미국정부의 조치에 힘입어, 현재 미국의 대부분의 상업용 원자로는 민간기
업이 소유하고 있다.

원자력발전 강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목적으로, 1962년 미국 원자력위원회(AEC: Atomic 
Energy Commission)는 케네디 대통령에게 “민간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대통령 보고서
(Report to the President on Civilian Nuclear Power)”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전력회사들은 원자력발전을 유망 사업으로 인식했었다. 1964년에는 존슨 대통령이 특수 핵물
질 보유에 대한 법률에 서명함으로써, 원자력 발전회사가 핵연료를 보유하는 것을 허락했다.

1973년 제1차 오일쇼크가 발생하자, 미국에서는 연간 최고 기록인 무려 41기의 신규 원전
이 발주되었다. 1974년 포드 대통령은 원자력위원회(AEC)를 에너지연구개발청(ERDA: 
Energy Research Develop-ment Administration)과 원자력규제위원회(NRC: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로 개편했다. 그 후 ERDA는 연방에너지청을 합병해 지금의 에너지
부 (DOE: Department of Energy)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오일쇼크의 여파로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 미국 경기가 후퇴하고, 에너지 소비감소와 에너지 절약으로 전력 수요가 감소했
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급격한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 거액을 투자해야 하는 대규모 프로
젝트가 위축되었다. 특히 1979년 스리마일 섬에서 미국 원자력 사상 초유의 사고가 발생함으
로써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깊어졌다.

스리마일 발전소의 방사성 물질 유출사고는 미국원자력 정책에 큰 방향전환을 가져왔다. 
1979년 3월 28일 펜실베니아의 스리마일섬(Three Mile Island)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원자로의 
냉각수 장치가 고장나면서 방사성 물질이 대거 외부로 유출되기 직전까지 사태가 진행되었고, 
이후 미국에서 신규원전 건설사업에 대한 허가가 중단되었다. 이후 국내에서 원자력발전소 건
설을 할 수 없게 된 미국 원자력기업인 WEC는 원자력발전의 원천기술을 프랑스로 수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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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프랑스정부는 프랑스의 원자력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었고, 프랑
스의 원자력기업인 아레바(AREVA)는 세계 최대의 원자력기업이 되었다.

2001년 5월 부시 대통령은 국가에너지정책개발(NEPD: National Energy Policy 
Development) 그룹이 만든 보고서인 ‘신(新)국가 에너지 정책’을 성명으로 미국 내에서 원자
력발전은 다시금 각광을 받게 되었다. 부시 대통령의 ‘신 국가 에너지 정책’ 성명은 원자력 이
용 확대 지원정책을 포함하여, 전체 에너지 분야에 대한 권고사항 포함하고 있다. 입법화 과
정을 거쳐서 2005년 8월 에너지정책법이 발효되었다. 이 법은 미국 에너지원의 다양화, 에너
지 효율성의 증대, 새로운 에너지 생산기술 개발, 에너지 인프라 보강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2005년 에너지정책법이 담고 있는 원자력과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자력 손해배상법인 ‘프라이스 앤더슨법’의 효력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4). 
- 원전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산업체의 재정적 손실을 보상한다. 
- 차세대 원전에 대해서는 가동 후 8년 동안 kWh당 1.8센트의 세금을 감면한다. 
- 에너지부의 원자력 핵심 프로그램으로 NERI와 원자력에너지 2010(Nuclear Power 2010) 

프로그램, Gen-IV(‘젠포’로 읽음, 제4세대 원자로) 개발한다. 

<그림 3> 미국 내 원전 100기의 위치 (기준: 2015. 11. 13)

출처: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U.S. NRC: United State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5)

후쿠시마 원전사태가 발생한지 8개월 뒤인 2011년 12월 22일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가 만장일치로 신규원전 허가를 결정되면서 미국원자력 
발전은 스리마일 섬 사고 이후 다시금 큰 방향전환을 가져왔다.6) 2011년의 신규 원전건설 허
가는 스리마일 섬 원전 사고가 터지기 1년 전인 1978년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승인한 이후 

4) 프라이스 앤더슨법(Price-Anderson Act)은 1957년 미국에서 제정된 세계 최초의 원자력 손해배상법
으로, 원전 공급자의 손해배상 책임 면제와 원전 운영자의 유한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
은 전력회사와 원전 공급자의 원전 건설 리스크를 줄여주는 구실을 해왔다. 이 법은 2006년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이 법이 만료되면 원전 사업자들의 원전 건설 의지가 저하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5)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2015. “미국 내 원전 100기의 위치.” 
http://www.nrc.gov/reactors/operating/map-power-reactors.html (검색일: 2016. 1. 20).

6) “뉴욕타임스 (2012년 12월 22일자),” 
http://www.nytimes.com/2011/12/23/business/energy-environment/nrc-clears-way-for-ne
w-nuclear-plant-construction.html?_r=0 (2015년 12월 1일 검색)

73

학·연·산연구성과 교류회

2016년



- 5 -

미국에서 33년만에 원자력 발전소 신규건설7)을 허가한 조치였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미국 남부 조지아주와 캘리포니아 남부에 각각 2기씩 총 4기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허가하였다. 미국정부에 의해 승인된 원전의 운영기간은 40년이며, 20년간 연장이 가
능한 조건이었다. 그리고 미국의회는 신규원전 건설을 위해서 185억 달러의 대출보증을 승인
하기까지 하였다. 미국정부가 기후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향후 미국 내에서 원자
력발전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 미국 전력 생산의 에너지원별 구성비율 (단위: GWh) 

출처: International Energy Agency

비록 스리마일 사고 이후 오랫동안 미국 내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제한되었지만 미국은 
현재 100여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원자력발전 운영국이다. 2013년 
말 미국원자력 규제위원회는 원전건설과 운영에 관련된 9건의 신청을 검토하였다. 2014 회계
년도에 100여기의 미국내 원전에 대한 점검예산으로 10억 5500만 달러를 배정하였다. 

<그림 3>은 미국내 원자력 발전의 배치도이다. 미국 내 원전은 미국의 동부지역에 집중배치
되어 있다. 이는 지진 등의 자연재해 문제와 1976년에 제정된 캘리포니아 내 신규 원전 건설 
금지법이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의 신규 원전 금지법은 캘리포니아 주 에너지자원 보전 및 개
발 위원회가 인정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신규 원전 건설을 금지하
고 있다. 이와 같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석탄에 이은 미국 내 제 2에너지원은 원자
력 발전이었다 . 이는 <그림 4>에 잘 나타나있다.

7) “연합뉴스 (2012년 9월 16일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9/15/0200000000AKR20120915058100003.HTML

   (2015년 12월 1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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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벨기에 사례

벨기에에서도 원자력에너지 정책의 연속성에 문제가 있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벨기
에에서는 노후한 3개 원자로를 2015년까지 폐기하고, 나머지 원자로 4곳도 대체에너지원을 
찾을 경우 2025년까지 폐기한다고 벨기에 주요 6개 정당이 합의하였다.8) 전국에서 7개의 원
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OECD 원자력기구(NEA: Nuclear Energy Agency)회원국 중 프랑스, 
슬로바키아 다음으로 전력생산에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의존이 가장 큰 벨기에에서는 이미 
2003년 녹색당 주도로 벨기에 연방의회에서 원자력발전소를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
으로 폐쇄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2009년 헤르만 반 롬푸이 총리 정부 시절에 대체 전
력공급원의 문제로 30년 된 노후 원전 3기의 가동 시한을 10년 연장하는 것으로 2003년의 
원자력 발전소 폐기 정책이 전환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후쿠시마 원전사태는 벨기에의 원자력 
정책을 다시 2003년의 상황으로 되돌려 놓은 것이다.

 
3. 이탈리아 사례

이탈리아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을 전면중단하였다. 그러나 2000년
대 후반의 가파른 유가상승에, 이탈리아 정부는 2008년 5월 22일 급격한 유가상승에 원자력
발전을 재개한다고 밝혔다.9) 클라우디오 스카욜라 경제개발부 장관은 법률 제정 등을 거쳐, 
2013년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공표하였다.10) 그러나 원자력발전소 건설 재
개와 같은 정치적 판단을 다른 국내 정치적 이슈와 묶어서 국민투표에 맡겼고, 국민투표에서 
정부안이 부결됨에 따라 정부의 원자력에너지 정책은 다시 급격하게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뒤에 원자력발전을 전면 중단했던  그러나 이탈리아에서 6월 12
일부터 6월 13일 양일간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원전 재도입 정책’, ‘총리직 수행과 재판출석 
양립불가’, ‘공공수도사업의 민영화’, ‘수도사업의 수익성에 기초한 수도요금 책정’ 등 정부 주
도로 추진 등에 관련한 4개 법령의 폐기 여부가 유권자들의 선택에 놓여졌고, 투표결과 총 투
표자 95%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위의 법령들을 폐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탈리아정부는, 2013
년부터 원자력발전소건설에 착수하여, 2020년까지 총 400억 유로를 투자하여 신형원자로 4기
를 건설하고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25%로 높인다는 계획이
었지만, 이탈리아는 1987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때 국민투표를 거쳐 원
자력발전을 폐기한 이후, 다시 한 번 국민투표를 통해 원자력발전 재도입 정책이 폐기되어 이
탈리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재수정이 불가피해졌다.11)

8) “르몽드 (2011년 10월 31일자),” 
http://www.lemonde.fr/europe/article/2011/10/31/la-belgique-va-sortir-du-nucleaire_15963
64_3214.html (2015년 12월 1일 검색)

9) “한국경제 (2013년 3월 8일자),”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30861801&sid=0106&nid=009&l
type=1 (2015년 12월 1일 검색)

10) “한겨레 (2008년 5월 23일자),”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289277.html
   (2015년 12월 1일 검색)
11) “주 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http://ita.mofat.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
rdid=10993&seqno=814790&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
u=&vu=&iu=&du= (2015년 12월 1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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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일 사례

독일 역시 벨기에와 같이 에너지정책에서 연속성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단적인 사
례가 정권교체 및 여론에 대한 인기영합주의에 따라서 독일의 원자력정책이 뒤죽박죽된 사실이
다. 독일 연방정부는, 1998년 사민당-녹색당 연정 출범 이후, 원자력발전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
고 있는 녹색당의 이해를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독일 내에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기로 결정
하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는 2002년 4월 원자력법을 개정하여 독일에
서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전력생산이 만료된 원자력발전소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전력생산에서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독일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인 결정이었다.

그러나  2009년 9월의 총선으로 기민/기사연합과 친기업 성향의 자민당 연립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양당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원전가동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데 합의를 하였
다. 또한 기민/기사연합과 자민당 연립정부는 노후원전의 수명을 12년 연장하고 독일 내에서 원
전가동도 사민당-녹색당 정권에서 결정된 기한보다 1년 뒤인 2022년에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독일 우파 연립정부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결정 역시 후쿠시마 사태이후 원자
력발전에 대한 독일 내부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증대하여 변화하게 되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인, 2011년 3월 15일, 독일정부는 건설된 원전 17기 중 노후 원전 7기와 크루에멜 발전소에 
대한 가동중단을 선언하였다. 이는 2011년에 예정되어 있던 7개의 지방선거에서 기민/기사연합
이 승리하기 위한 전략에 하나였다. 그러나 기민/기사연합은 지방선거에서 참패하였고, 독일의 
에너지정책의 안정성도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2011년 9월 19에는 독일 최대 기업이자 세계 선
두 원전사업 기업인 지멘스가 모든 원전사업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독일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에너지정책에 대한 독일 기업의 응답이었다.

독일 정부는 이런 오락가락하는 에너지정책으로 에너지 기업에 의해 줄 소송을 당하고 있다. 
단적인 사례가 스웨덴 에너지기업인 바텐팔(Vattenfall)이 독일정부의 원전 중단정책으로 피해를 
입은데 대해서 10억유로 상당의 소송을 하였다. 바텐팔은 2011년 독일정부의 조치로 폐쇄된 브
룬스뷔텔(Brunsbüttel)원전의 지분 66.7%와 크루에멜(Krümmel) 원전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12) 독일의 원자력 기업인 RWE13)은 독일정부의 원전 취소를 중단시키기 위해 2011년 4월 
1일 소송을 제기하였고, 독일의 원자력 기업은 에온(E.ON) 역시 2011년 11월 14일 원전폐지를 
요구하는 독일정부의 원자력법 개정이 위헌임을 주장하며, 독일 최고법원인 연방헌법재판소에 
독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와 같이 독일정부의 섣부르고 인기영합주의의 에너지
정책은 국내 에너지 산업 및 외국의 에너지기업으로 큰 발발을 샀다.

 
5. 프랑스 사례

프랑스는 1956년 수에즈 위기이후, 중동으로 부터의 석유수급 등 에너지 안보에 정부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였다. 이로 인해 원자력 에너지 개발에 드골 정권이후 프랑스 정권은 지속적인 관심

12) “슈피겔(2011년 11월 2일자),”  
http://www.spiegel.de/international/germany/vattenfall-vs-germany-nuclear-phase-out-fac
es-billion-euro-lawsuit-a-795466.html (2015년 12월 1일 검색)

13) “연합뉴스 (2011년 4월 1일자),”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1/04/01/0606000000AKR20110401208300082.
HTML (2015년 12월 1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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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였다. 

<그림 5> OECD 회원국의 전력생산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단위: %)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프랑스는 OECD 원자력기구(NEA: Nuclear Energy Agency) 회
원국 중에서 전력생산에서 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 의존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1년 후쿠시
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 이후에도 한국에서 원자력에너지 운용이 감소한 반면에 프랑
스에서는 안정적으로 운용되었다.

OECD NEA 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전력소비는 2012년 보고서의 기준년도인 
2011년에 전년대비 6.5%감소하였고, 전체 전력생산 역시 1.5%감소했는데, 특히 화력발전에 
의한 전력생산이 14% 감소해서 그 결과 원자력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이 증가했다고 분석
되었다.1

현재 프랑스는 보는 바와 같이, 58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원자력 발전소의 숫적
인 측면에서,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소 104개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원자로를 보
유하고 있는 OECD회원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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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OECD NEA 회원국 전력생산의 원자력 발전 의존도

국가 전력망에 연결된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에너지 이용 전력생산 
(net TWh) 2013

전체 전력생산  대비 
원자력 발전 비율

호주 0 0.0 0.0
오스트리아 0 0.0 0.0
벨기에 7 42.5 53.7
캐나다 19 97.0* 15.9
Chile 0 0.0 0.0
체코 6 29.0*** 35.8
덴마크 0 0.0 0.0
에스토니아 0 0.0** 0.0
핀란드 4 22.6 33.1
프랑스 58 403.7 73.3
독일 9 91.8 15.4
그리스 0 0.0** 0.0
헝가리 4 14.4 51.2
아이슬란드 0 0.0 0.0
아일랜드 0 0.0 0.0
이스라엘 0 0.0** 0.0
이탈리아 0 0.0 0.0
일본 48 13.9** 1.7
룩셈부르크 0 0.0 0.0
멕시코 2 11.4* 4.6
네덜란드 1 2.6* 2.3
뉴질랜드 0 0.0 0.0
노르웨이 0 0.0 0.0
폴란드 0 0.0 0.0
포르투갈 0 0.0 0.0
대한민국 23 138.8* 27.0
슬로바키아 4 14.7 54.4
슬로베니아 1 5.0 33.3
스페인 8 54.3* 19.7
스웨덴 10 63.6* 42.6
스위스 5 24.8 36.3
터키 0 0.0 0.0
영국 16 64.1 18.3
미국 100 789.0* 19.4

출처: OECD NEA 2013년 자료14) * 임시통계, ** OECD NEA 추정치

14) “OECD NEA,” http://www.oecd-nea.org/general/facts/ (2015년 12월 1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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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경우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1970년대 이후 전력생산에서 석유가차지하는 비
중을 급격하게 줄여나갔다. 1973년 오일쇼크 직전에는 프랑스의 전력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에너지원은 석유였다. 한편 1980년 이후 프랑스에서 원자력 발전에 의한 전력 생산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원자력 발전의 증가와 함께 전력생산에서 석유를 이용한 화력발전의 비
중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그림 6> 프랑스 전력 생산의 에너지원별 구성비율 (단위: GWh) 

출처: International Energy Agency15) 

그 결과 프랑스 원자력청(CEA: Commissariat à l’énergie atomique)의 자료에 따르면 독일
은 프랑스보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1.8배 더 많은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프랑스보다 1인
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2.9배 더 많다.

실제로 CEA는 프랑스가 원자력 발전을 중지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이 12% 증가할 것으로 예
측하고 있다.16) 현재 프랑스는  58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원자력 발전소의 숫적인 
측면에서,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소 104개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원자로를 보유하
고 있는 OECD회원국이다. 

프랑스는 현재 OECD 회원국 중 미국 다음으로 많은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력생산에서 
원자력발전 의존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사민당-녹색당 좌파정권에 의해 원자력 발전 감축에 뒤
이은 기민당-자민당 우파연정에 의해 원자력 발전소 감축 계획 축소가 있었던 독일과 달리 프랑
스는 원자력 정책은 드골정권이후 정권교체의 변화와 관련없이 지속되어왔다. 프랑스에서 운영
되는 원자로의 대부분이 미테랑 대통령의 임기(1981년 5월 21일-1995년 5월 17일) 중에 가동을 
시작하였다. 

좌파정권인 미테랑 정권시기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및 운용에 박차를 가하였고, 우파정권인 

15) “IEA,” http://www.iea.org/stats/pdf_graphs/FRELEC.pdf (2015년 12월 1일 검색)
16) “CEA,”

http://www.cea.fr/jeunes/themes/l_energie_nucleaire/questions_sur_le_nucleaire/l_energie_
nucleaire_en_france (2015년 12월 1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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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명 노형 위치 출력
(MWe)

설비용량
(MWe) 가동 시기

BELLEVILLE-1 PWR CHER 1,310 1,363 1987/10/14
BELLEVILLE-2 PWR CHER 1,310 1,363 1988/07/06
BLAYAIS-1 PWR GIRONDE 910 951 1981/06/12
BLAYAIS-2 PWR GIRONDE 910 951 1982/07/17
BLAYAIS-3 PWR GIRONDE 910 951 1983/08/17
BLAYAIS-4 PWR GIRONDE 910 951 1983/05/16
BUGEY-2 PWR AIN 910 945 1978/05/10
BUGEY-3 PWR AIN 910 945 1978/09/21
BUGEY-4 PWR AIN 880 917 1979/03/08
BUGEY-5 PWR AIN 880 917 1979/07/31
CATTENOM-1 PWR MOSELLE 1,300 1,362 1986/11/13
CATTENOM-2 PWR MOSELLE 1,300 1,362 1987/09/17
CATTENOM-3 PWR MOSELLE 1,300 1,362 1990/07/06
CATTENOM-4 PWR MOSELLE 1,300 1,362 1991/05/27
CHINON-B-1 PWR INDRE-ET-LOIRE 905 954 1982/11/30
CHINON-B-2 PWR INDRE-ET-LOIRE 905 954 1983/11/29
CHINON-B-3 PWR INDRE-ET-LOIRE 905 954 1986/10/20
CHINON-B-4 PWR INDRE-ET-LOIRE 905 954 1987/11/14
CHOOZ-B-1 PWR ARDENNES 1,500 1,560 1996/08/30
CHOOZ-B-2 PWR ARDENNES 1,500 1,560 1997/04/10
CIVAUX-1 PWR VIENNE 1,495 1,561 1997/12/24
CIVAUX-2 PWR VIENNE 1,495 1,561 1999/12/24
CRUAS-1 PWR ARDECHE 915 956 1983/04/29
CRUAS-2 PWR ARDECHE 915 956 1984/09/06
CRUAS-3 PWR ARDECHE 915 956 1984/05/14
CRUAS-4 PWR ARDECHE 915 956 1984/10/27
DAMPIERRE-1 PWR LOIRET 890 937 1980/03/23
DAMPIERRE-2 PWR LOIRET 890 937 1980/12/10
DAMPIERRE-3 PWR LOIRET 890 937 1981/01/30
DAMPIERRE-4 PWR LOIRET 890 937 1981/08/18
FESSENHEIM-1 PWR HAUT-RHIN 880 920 1977/04/06
FESSENHEIM-2 PWR HAUT-RHIN 880 920 1977/10/07
FLAMANVILLE-1 PWR MANCHE 1,330 1,382 1985/12/04

시라크 정권 당시에는 민간분야 원자력 에너지 운영에서 세계 최대의 원자력 기업인 프랑스 국
영기업 아레바 (AREVA)를 설립하였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AREVA만이 원자력 에너지 운용에 필수적인 우라늄 광산개발부터 시작
하여, 원자력 터빈 제작,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및 전력공급 등 원자력 에너지에 관련된 모든 사업
을 하나의 기업에서 관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거대 원자력기업은 탄생은 프랑스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이다. 프랑스 정부 정책에 
따라, 2001년 9월 원자로 제작사인 프라마톰(Framatom: Franco-Américaine de Constructions 
Atomiques), 프랑스핵연료공사인 코제마(Cogema: Compagnie générale des matières nucléaires)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설계 및 제작사인 테크니카톰(Technicatome: Société Technique pour 
l'Energie Atomique)이 합병하여 AREVA가 설립되었다. 

<표 2> 프랑스 원자력발전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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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MANVILLE-2 PWR MANCHE 1,330 1,382 1986/07/18
GOLFECH-1 PWR TARN-ET-GARONNE 1,310 1,363 1990/06/07
GOLFECH-2 PWR TARN-ET-GARONNE 1,310 1,363 1993/06/18
GRAVELINES-1 PWR NORD 910 951 1980/03/13
GRAVELINES-2 PWR NORD 910 951 1980/08/26
GRAVELINES-3 PWR NORD 910 951 1980/12/12
GRAVELINES-4 PWR NORD 910 951 1981/06/14
GRAVELINES-5 PWR NORD 910 951 1984/08/28
GRAVELINES-6 PWR NORD 910 951 1985/08/01
NOGENT-1 PWR AUBE 1,310 1,363 1987/10/21
NOGENT-2 PWR AUBE 1,310 1,363 1988/12/14
PALUEL-1 PWR SEINE-MARITIME 1,330 1,382 1984/06/22
PALUEL-2 PWR SEINE-MARITIME 1,330 1,382 1984/09/14
PALUEL-3 PWR SEINE-MARITIME 1,330 1,382 1985/09/30

원자로형 개발국가 및 업체 원천기술보유 기술개발

가압경수로

미국 Westinghouse(WEC) ○ 독자개발
프랑스 ArevaNP ○ WEC로부터 기술사용권구입

한국 한국수력원자력 × 미국GE기술지원, WEC, 
Areva로부터 기술도입

일본 Mitsubishi × WEC로부터 기술 이전
러시아 AEP ○ 독자개발

비등경수로 미국 GE-Hitachi ○ 독자개발
일본 Toshiba × GE로부터기술이전

가압중수로 캐나다 AECL ○ 독자개발

이와 같이 프랑스에서 거대원자력 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프랑스 정부가 1974년
이후 원자력에너지 개발에 에너지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일관성 있게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특히 프랑스의 국영 원자로 제작사인 프라마톰(Framatome)과 미국 원자로제작사인 웨스팅하
우스 (Westinghouse)간의 1981년 “원자력 기술협력 협정(Nuclear Technical Agreement)”
을 통해서, 프라마톰(Areva NP의 전신)은 원자로 제작의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 협약에 따라, 웨스팅하우스에서 프라마톰으로 이전된 기술은 프라마톰이 관련 기술에 대
해 모든 권한을 갖게 되었다.17)

이미 1972년에 프랑스의 프라마톰은 프랑스 정부의 주도로 1972년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WEC: Westinghouse Electric Company) 기술을 도입해 원전을 건설하였다. 당시 프랑스 
정부는 기술자립을 목표로 WEC의 한 기종만 6개를 연속으로 건설하여 원전건설에서 경험을 
축적하였다. 프라마톰이 웨스팅하우스를 기술을 도입하여 원전건설을 시작한 초기에는, 웨스
팅하우스가 프랑스 내 원전건설에 국한해서만 프라마톰에 기술을 이전하였다. 

<표 3> 전 세계 수요 원자로 제작업체

출처: 해외경제연구소 산업투자조사실 2010, p.1.

17) “Areva NP,” http://www.areva-np.com/common/liblocal/images/historique/Fra_en.htm
    (2015년 12월 1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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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VA  대주주
2011 2009 2001-2008

지분 투표권 지분 투표권 지분 투표권
CEA 73.03 73,03 78.96 83.16 78.96 82.99
프랑스정부 10.17 10.17 8.39 8.41 5.19 5.19
KIA* 4.82 4.82 - - - -
CDC 3.32 3.32 3.59 3.59 3.59 3.59
EDF 2.24 2.24 2.42 2.42 2.42 2.42
Framépargne 0.26 0.26 0.42 0.42 0.62 0.62
CALYON 0.89 0.89 0.96 0.96 0.96 -
Total** 0.95 0.95 1.02 1.02 1.02 1.02
AREVA자체보유 0.31 0.31 0.20 - - -

그러나 1979년 스리마일 원전사고로 미국 내에서 신규 원전건설이 금지됨에 따라 원전시장
의 침체 및 향후 원전시장의 발전가능성을 낮게 판단한 웨스팅하우스가 1981년 프랑스에 원
천기술 사용권을 판매하여 프라마톰은 원천기술을 확보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1979년 미국
의 스리마일 원전사고 이후 미국 내에서 원자로 건설이 힘들어지자 웨스팅하우스가 관련 분야
의 사업을 축소하기로 결정한 것을 프라마톰이 적절하게 활용한 것이다.

<그림 7> 세계 주요 원자로 제작업체

출처: 해외경제연구소 산업투자조사실 2010, p.15.

이와 같은 원자력 에너지 발전에 대한 프랑스의 정책적 연속성 덕분에, <그림4>과 같이, 프
랑스의 원자력기업인 Areva는 전 세계 주요 원자로 생산업체로 성장할 수 있었다. Areva는 
현재 원자로 제작에서 웨스팅하우스를 뒤 이은 전 세계 2위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원자로 제작사인 제네럴일렉트릭(GE), 독일의 원자로 제작사인 지멘스가 민간
기업인 것과는 달리,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프랑스의 원자로 제작사인 Areva는 지분의 
대부분을 정부 혹은 정부기관이 소유한 국영기업이다. Areva의 최대 주주는 프랑스 정부기관
인 원자력청(CEA: Commissariat à l’énergie atomique)이다. 프랑스 정부기관인 CEA와 프
랑스 정부의 지분은 83.20%에 달할 정도로 Areva의 경영에 프랑스 정부의 정책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프랑스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대한 현재와 같은 의지가 지
속되는 한 Areva의 원자력 사업운영도 안정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표 4> 프랑스 핵기업 AREVA의 지분구조 변화 (단위: %)

출처: AREVA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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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와 같은 프랑스 에너지 정책의 연속성이 위협을 받은 적도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2년 프랑스 대선 당시에 프랑스 사회당이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자력 발전의 불안감을 이
용하고, 원자력 발전에 부정적인 프랑스 녹색당과의 연대를 위해서 1977년에 가동된 페센하임
(Fessenheim)과 같은 낡은 원자력 발전소를 당장 폐쇄하고, 2025년까지 프랑스 전력생산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75%에서 50%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다.19) 사회당이 녹색
당과 연대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마르틴 오브리(Martine Aubry) 사회당 당수는 원자력 발전소
의 전면폐쇄를 주장하는 녹색당 노선에 동조하여 2025년까지 프랑스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24
개 폐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다. 

사회당과 녹색당 간의 합의에 대해, 세실 뒤플로(Cécile Duflot) 녹색당 대표는 원자력 발전
에 대한 프랑스 내에서 사고의 혁명적 전환’이라고 언급하면서 좌파와 환경주의자들이 대선에
서 승리할 경우 프랑스 에너지 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2012년 대
통령 선거이전에 원자력발전 문제는 대통령 선거에서 한 번도 주요현안이 되지 않았고, 원자
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프랑스에서 이와 같은 정책은 대단히 과격한 위험하
고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우파진영은 사회당의 공약을 대대적으로 비판하였다. 우선 사르코지 대통령은 사회당과 녹
색당의 합의로 에너지 안보와 수십만 명의 일자리가 위협받게 됐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올랑드가 폐쇄하기로 한 페센하임(Fessenheim)원전을 방문하여 프랑스의 원자력 발전의 중요
성을 역설하며,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20) 발레리 페크레스 (Valérie 
Pécresse) 예산장관은 사회당의 주장대로 원자력발전이 축소되면 전기요금이 50% 오르고 결
국 부담은 프랑스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난했다.21) 

결국 사회당의 원자력발전 축소 공약으로 여론의 지지가 올라가지도 않고 오히려 궁지에 몰
린 올랑드 당시 대통령 후보는 24개의 원전 폐쇄 결정이 자신이 동의한 사항이 아니라 사회
당 당수인 마르틴 오브리(Martine Aubry)가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며 자신은 입장이 다르다며 
기존의 입장에서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올랑드는 대통령이 되어도 노후된 페센하임
(Fessenheim) 원전만을 폐쇄할 것이라고 공약하였다. 이로서 프랑스에서 원자력발전 축소라
는 담론은 2012년에 등장하자마자 효과를 발휘하지도 못하고 후퇴되었다. 이는 프랑스의 전력
생산이 거의 전적으로 원자력발전에 의존하고 있고, 독일에 비해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적은 상황에서 원자력발전 축소 공약은 현실성이 없어 보였고 오히려 프랑스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회분위기 아래서 사회당의 원전 축소 
공약은 후퇴될 수 밖에 없었다. 올랑드 후보의 원자력발전 축소공약의 부인에 따라 다시 프랑
스에서 원자력발전의 연속성은 유지될 수 있었다.

18) “Areva,"   
http://www.areva.com/EN/finance-402/shareholding-structure-of-the-world-leader-in-the-
nuclear-industry-and-major-player-in-bioenergies.html (2015년 12월 1일 검색)

19) “르몽드 (2012년 1월 18일자),” 
http://www.lemonde.fr/election-presidentielle-2012/article/2012/01/18/hollande-s-engage-a
-ne-fermer-que-la-centrale-de-fessenheim_1630990_1471069.html (2015년 12월 1일 검색)

20) “렉스빵시옹,”
http://lexpansion.lexpress.fr/election-presidentielle-2012/nucleaire-l-accord-ps-verts-est-il
-irresponsable_271260.html (2015년 12월 1일 검색)

21) “렉스프레스,”
http://www.lexpress.fr/actualites/2/actualite/des-ministres-tirent-a-vue-sur-l-accord-ps-ee
lv-sur-le-nucleaire_1051859.html (2015년 12월 1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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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주요국 산업용 전기요금 (단위: Current USD/toe22))

출처: OECD Energy Information 2015, Part III, p. III57.

이와 같은 원자력발전에 기반을 둔 에너지 정책의 연속성에 힘입어 <표 5>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랑스의 전기세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표 5> 주요국 산업용 전기요금을 비교한 OECD통계인데, 프랑스는 비슷한 소득수준의 선진
국인 오스트리아, 독일, 영국, 이탈리아, 아일랜드, 일본, 스페인에 비해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매
우 저렴하였다. 심지어 터키. 슬로바키아 등의 신흥국에 비해서도 산업용 전기요금이 저렴한 편
이었다.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도 프랑스 가정용 전기요금의 가격은 오스트리아, 독일, 영국, 
이탈리아, 아일랜드, 일본, 스페인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저렴한 편이었다.

<표 6>은 주요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을 비교한 OECD 통계자료이다. 프랑스는 비슷한 1인당 
GDP를 가진 일본, 이탈리아, 영국, 독일에 비해서 가정용 전기요금이 압도적으로 저렴하였다. 
유럽 내 신흥국가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에 비해서도  프랑스의 가정용 전기요
금은 저렴한 상황이다.

<표 6> 주요국 가정용 전기요금 (단위: Current USD/toe23))

22) 석유환산톤(toe: Ton of Oil Equivalent)
23) 석유환산톤(toe: Ton of Oil Equiva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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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OECD Energy Information 2015, Part III, p. III57.

물론 이와 같은 프랑스 정부의 원자력에너지 정책의 연속성에는 원자력정책에 대해, <표 7>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적 호의적인 여론이 밑바탕이 되었다.

<표 7> 독일과 프랑스의 원자력 에너지 운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단위:%)

축소되야함 유지되야함 증가되야함 의견 없음
프랑스 37 45 12 6
독일 52 37 7 4

출처: European Commission, Special Eurobarometer 324, p26.

6. 중국 사례

중국 역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소 신규건설을 1년 동안 중지하였었다. 후쿠
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발생 5일 뒤인 2011년 3월 16일 중국 국무원은 원자바오 총리 주재
로 상무회의를 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 대응책을 논의했다. 그 결과 중국 내에서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 시설에 대해 전면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핵안전계획 제정 
때까지 신규 건설허가를 일시 중단하는 것이 결정되었다.24) 그러나,  2012년 10월 24일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중국은 정상적인 건설로 되돌아가 ‘질서 정연하게’ 신규 원자력발전소의 건
설을 계속한다”고 발표하면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재개하였고 2013년 2월 17일 랴오닝(遼
寧)성에서 신규원전인 훙옌허(紅沿河) 1호기를 통한 발전을 시작하였다.25)26)27)

24) “파이낸셜뉴스 (2011년 3월 17일자),”  
http://www.fnnews.com/view?ra=Sent11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2254913&cDat
eYear=2011&cDateMonth=03&cDateDay=17 (2015년 12월 1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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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중국 전력생산의 에너지원별 구성비율 (단위: GWh)

출처: International Energy Agency28)

중국의 전체 전력생산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IAEA 통계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1.9%로 미미한 편이지만, 중국은 원자력 발전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대외경제
정책연구원 2010, 4). 그 이유는 중국은 현재 에너지 운용에서 석탄에 대해 매우 높은 의존도
를 보이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 감축문제나 대기오염 억제를 위해서도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림 8>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중국은 전력생산에서 석탄과 수력을 제외한 다른 에너지원
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극히 낮은 편이다. 특히 중국의 전력생산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
른 에너지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이다. 

<표 8>의 유엔통계국 통계는 주요국의 탄소 배출량 및 각국 정부의 탄소 배출량 감축의지
를 알아보기 위한 1990년 이후 탄소배출량 변화, 그리고 각 국 시민 개개인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일인당 탄소 배출량을 제시하고 있다. 독일이 1990년 이후 온
실가스 배출을 22.2% 축소하여 프랑스에 비해 큰 감소 폭을 보였지만 아직도 독일의 일인당 
온실가스 배출은 프랑스에 비해 높은 편이다. 중국의 경우는 유엔통계국의 자료가 1994년 통
계여서 비교에 어려움이 있다.

25) “한국원자력 산업회의,”    
http://www.kaif.or.kr/know/01_2.asp?mode=view&pidx=12294000&schk=&skey=&nP=

   (2015년 12월 1일 검색)
26) “아주경제 (2013년 2월 18일자),” 

http://www.ajunews.com/kor/view.jsp?newsId=20130218000698
   (2015년 12월 1일 검색)
27) “연합뉴스 (2013년 2월 18일자),”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3/02/18/0601050100AKR20130218169000074.
HTML (2015년 12월 1일 검색)

28) “IEA,” http://www.iea.org/stats/pdf_graphs/14ELEC.pdf (2013년 6월 1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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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주요국의 탄소 배출량 비교

기준년도 탄소 배출량
(CO2 백만 입방 톤) 1990년 이후 변화(%) 일인당 탄소 배출량

(CO2 입방 톤)
프랑스 2008년  531.80  -6.1  8.57
독일 2008년  958.06 -22.2 11.65
중국 1994년 4057.62 자료 없음  3.39
미국 2008년 6924.56  13.3 22.22
대한민국 2001년  542.89  87.6 11.62

출처: 유엔통계국(UNSTAT)29)

공신력 있는 UN통계국 자료에서 중국의 탄소 배출량에 대한 최신정보가 제공되지 않아서, 
중국의 탄소배출량에 대한 최신정보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 <표 9>는 미국에너지정보청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산하기관인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각국의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탄소 배출량 변화를 분석하였다. 

<표 9> 주요국의 탄소 배출량 변화 추이 (단위: 백만 입방 톤)
　 1991년 1993년 2009년 2010년 2011년
미국 4997.43 5093.41 5,435.28 5,636.74 5,490.63
대한민국 269.67 330.64 524.43 581.10 610.95
독일 928.95 892.93 772.42 793.30 748.48
중국 2295.67 2498.76 7,573.38 7,997.04 8,715.31
프랑스 392.79 368.56 386.15 388.66 374.32

출처: 미국에너지정보청(U.S. EIA)30)

<표 9>의 미국 에너지정보청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탄소 배출은 최근 들어 감소 추세에 
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1990년대 초반이후, 프랑스에서는 2010년 이후 탄소 배출이 감소하
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에 한국과 중국에서 탄소 배출은 크게 증가하여 왔다. 중국은 2006년 
이후 과거 세계 최대였던 탄소 배출국가였던 미국을 훨씬 앞지르게 되었다.

<표 10> 각국의 인구 (단위: 백만 명, 2011년)
미국 중국 한국 프랑스 독일

311.592 1,136.718 48.755 65.296 81.472
출처: 미국에너지정보청(U.S. EIA)31)

하지만 중국의 인구규모는 미국의 3.6배, 프랑스의 17.4배, 독일의 13.9배에 이르고 있다. 
이를 토대로 각국의 1인당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면 2011년 중국의 1인당 탄소 배출량은 7.66 

29) “UNSTAT,"   http://unstats.un.org/unsd/ENVIRONMENT/air_greenhouse_emissions.htm (2013년 
2월 25일 검색) 

30) “미국에너지정보청(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http://www.eia.gov/cfapps/ipdbproject/IEDIndex3.cfm?tid=93&pid=44&aid=33 (2013년 2월 25일 

검색) 

31) “미국에너지정보청(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http://www.eia.gov/cfapps/ipdbproject/iedindex3.cfm?tid=90&pid=44&aid=8 (2013년 2월 25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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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력망에 연결된 
원자력 발전소 수

원자력 에너지 이용 
전력생산 (net TWh) 

전체 전력생산에서 
원자력 발전 비율

2012년 2011년 2012년 2011년 2012년 2011년
그리스 0 0 0.0 0 0.0 0
네덜란드 1 1 3.9 4 3.6 3.2
노르웨이 0 0 0.0 0 0.0 0
뉴질랜드 0 0 0.0 0 0.0 0
덴마크 0 0 0.0 0 0.0 0
독일 9 17 102.0 133 17.6 22.8
룩셈부르크 0 0 0.0 0 0.0 0
멕시코 2 2 9.7 5.6 4.2 2.6
미국 104 104 786.0 803 19.7 20.3

입방 톤으로 이는 <표 8>에서 선진국 중 가장 낮은 1인당 탄소 배출량을 보인 프랑스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의 산업화가 더 진행될 경우 인구 1인당 
에너지 소비가 더욱 증가하여, 중국에서 탄소배출이 더욱 큰 폭으로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었고, 그 방안 중 하나가 중국
의 전력생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석탄을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
러한 대안 중 하나가 원자력발전이었다.

실제로 2011년 3월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제 12차 5개년 규획(12·5규획)이 
승인되고, 12·5규획의 7대 전략 신흥사업32)을 확정되었고, 7대 전략 신흥산업의 하나인 ‘신에
너지산업’ 분야에서 원자력에너지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정책통신산업진흥원 정책연구팀 
2011). 

현재 중국은 2013년 2월 17일 랴오닝(遼寧)성에서 신규원전인 훙옌허(紅沿河) 1호기 가동과 
함께 17개의 원전을 가동 중이고 28개의 원전이 건설 중에 있다. 미국에너지정보청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2010년에 원자력발전을 통해서 70TWh의 전력생산을 하였고, 전체전력 생산
에서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2%였다.

<표 11> 중국의 전력생산에서 원자력 발전 비율 (2010년)
원자력 에너지 이용 
전력생산 (net TWh)

전체 전력생산에서 
원자력 발전 비율

70 2%
출처: 미국에너지정보청(U.S. EIA)33)

<표 12>의 OECD의 NEA(원자력기구: Nuclear Energy Agency)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원
자력 발전량은 현재 한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프랑스의 1/6 수준이고, 미국의 1/10 수
준이며, 최근 원자력발전을 축소하고 있는 독일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작은 편이라고 할 수 있
다.

<표 12> OECD NEA 회원국 전력생산의 원자력 발전 의존도 

32)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신에너지, 신에너지자동차, 바이오,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장비 제조업, 신소재

33) “미국에너지정보청(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http://www.eia.gov/countries/cab.cfm?fips=CH (2013년 2월 25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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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7 7 45.9 45.7 50.5 51.2
스웨덴 10 10 58.0 55.1 39.6 38.1
스위스 5 5 26.0 25.2 39.4 38
스페인 8 8 54.9 59.2 19.5 20.1
슬로바키아 4 4 14.3 13.5 55.2 52.9
슬로베니아 1 1 5.9 5.4 41.8 37.5
아이슬란드 0 0 0.0 0 0.0 0
아일랜드 0 0 0.0 0 0.0 0
에스토니아 0 0 0.0 0 0.0 0
영국 18 19 62.7 56.4 17.8 15.7
오스트리아 0 0 0.0 0 0.0 0
이스라엘 0 0 0.0 0 0.0 0
이탈리아 0 0 0.0 0 0.0 0
일본 50 0 156.2 0 18.1 0
체코 6 54 26.7 279.3 33.0 29.2
칠레 0 6 0.0 26.4 0.0 35.9
캐나다 17 0 90.0 0 17.0 0
터키 0 17 0.0 85.3 0.0 15
포르투갈 0 0 0.0 0 0.0 0
폴란드 0 0 0.0 0 0.0 0
프랑스 58 0 421.1 0 77.7 0
핀란드 4 58 22.3 407.9 31.6 74.1
한국 21 4 149.2 21.9 32.7 28.4
헝가리 4 21 14.7 142 43.2 32.2
호주 0 4 0.0 14.8 0.0 43.8

출처: OECD NEA 2012년 자료34), OECD NEA 2011년 자료; 안상욱(2013)에서 재인용

이는 중국이 1964년 첫 핵실험을 통해 군사분야에서 핵강국으로 부상했지만, 민간 분야에
서 원자력을 통한 전력생산에는 그동안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전력생산에서 지나치게 높은 석탄의존은 중국 내에서의 대기오염 및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탄소배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중국정부도 이를 의식하여 석탄 등 화석에
너지 사용을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정부의 노력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중국 국무원 보도판공실은 2012년 10월 
24일 발표한 “중국에너지정책(2012)” 백서이다. 35) 중국에너지정책 백서에 따르면, 중국은 기
존 화석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증진하여 화석에너지 사용을 억제하고, 지나치게 석탄에 의존
한 에너지자원의 이용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으로 다원화하려고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정부는 8,000만 kw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춘 효율성이 낮은 소규모 화력발전
소를 정리하여 연간 6,000만 톤의 석탄사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그 결과 kwh를 생산하는데 
사용된 석탄이 37그램만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는 2006년과 비교하면 10%가 절감된 수치이
다. 중국은 수력에너지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여 2011년에 수력 발전장비 용량 규모는 2억 
3000만 kw에 달하여, 수력에너지를 전력생산 규모에서 전 세계 1위로 부상하였다. 개발 가능
한 수력발전량이 5.42억 kw인 것을 감안하면, 중국의 수력에너지 개발의 잠재력을 주목할 만
한 것이다. 

34) “OECD NEA,” http://www.oecd-nea.org/general/facts/ (2015년 12월 12일 검색)
35) “중국에너지정책(2012)백서,” http://www.gov.cn/english/official/2012-10/24/content_2250497.htm
   (2015년 9월 12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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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에너지정책 백서에서 중국정부는 12차 5개년 계획기간 중에 1차 에너지 소비 중 
비화석에너지 비중을 11.4%로, 비화석에너지 발전장비용량 비중을 30%로 제고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서 2020년까지 비화석 에너지 소비비중을 15%까지 향상시키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비화석 에너지 다변화 차원에서 중국정부는 원자력에너지에 접근하고 있다.
중국에너지정책 백서36)에서 중국 정부는 원자력에너지를 “양질, 청정 및 높은 효율성의 현대 

에너지자원 (high-quality, clean and efficient modern energy source)”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중국정부의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시각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 
중국정부는 1.8%에 불과한 전력생산에서 원자력에너지 비중을 높이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다만 중국에너지정책(2012)백서에서 중국정부가 세계의 원자력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의 평균
이 14%라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는데,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직 원자력 발전이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은데 근거 자료와 부연설명 없이, 에너지 정책 백서에 관련 문구를 삽입한 것은 아
직 중국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다른 에너지강국에 비해서는 뒤떨어지는 것으로 파
악할 수 있다.

At present, nuclear power only accounts for 1.8 percent of China's total power 
output, far below the world average, which is 14 percent. (현재 원자력에너지는 중국
전력생산에서 1.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전 세계 평균인 14%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이다.)

이는 중국이 최초 핵실험을 1964년에 하였지만, 원자력에너지의 민간부문에서의 활용에는 그
동안 관심을 안 기울여 온 사례 중 하나일 것이다.  중국에너지정책(2012)백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중요 이슈가 된 원자력에너지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후
쿠시마 원전 사태 직후 중국정부가 중국 내에서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 시설에 
대해 전면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한 사례를 들면서, 중국정부의 원자력발전 안정성 관리의 우수성
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그리고 중국이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한 지난 20년간 중요 원자력발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던 
점과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상태가 세계 평균 이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중국이 원자력발전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했을 때, 중국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중국은 현재 꾸준히 원자력발전을 확대하고 있다.

III. 시사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독일정부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고, 독일 내에서 8
개 원전의 폐쇄를 단행하였다. 이전에 이미 독일정부의 원자력발전 정책은 정권교체에 따라 뒤
죽박죽으로 진행되었다. 반면에 프랑스의 원자력에너지 정책은 드골정부이후 안정적으로 정권교
체에 관계없이 추진되었다. 좌파정권인 미테랑 정권당시에 프랑스에서 가장 많은 원자력 발전소
가 가동되었고, 우파정권인 시라크 정권 아래서 세계 최대의 원자력 기업인 프랑스 국영기업 
Areva가 탄생하였다.

에너지 정책은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36) “중국에너지정책(2012)백서,” http://www.gov.cn/english/official/2012-10/24/content_2250497_5.htm 
   (2015년 9월 12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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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탈원전이라는 인기영합식의 방법을 사용한 독일 정부의 
정책 때문에 독일의 원자력기업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기업역시 장
기적인 관점이 결여된 독일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 정책 때문에 경영문제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려고 사용했던 강력한 보조금 정책은 결국 시장이 정
부가 보조금 정책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자 결국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가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 비해 개발도상국의 기술적 추격이 훨씬 수월해서 중국기업이 급
부상하면서, 결국 독일의 큐셀은 심각한 적자를 내고 파산하였다. 현재 풍력 및 태양력에서 전 
세계 선두기업은 모두 중국기업이 되었다. 관련 분야에서의 기술추격이 원자력 에너지보다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국가의 에너지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와 같
이 정부가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에너지정책을 운용하고, 학계 차원에서도 원자력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보다 입체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
권 역시 인기영합식의 에너지 정책을 지양하고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최적의 에너지 정책 실
현을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중국정부는 중국에서 운영 중인 원전 및 신규원전 건설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였다. 이
는 독일정부가 원자력발전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고, 독일 내에서 8개 원전의 폐쇄를 단행한 
것과 일면 유사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독일정부의 원자력에너지 정책이  사민당-녹색당의 좌파
연정에서 기민당-자민당의 우파연정으로 정권교체에 따라 일관성 없이 진행된 반면에 중국의 원
자력 에너지 정책은 프랑스와 같이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되었다. 

또한 원자력발전이 민간기업 주도로 진행된 독일, 미국 등의 사례와는 달리 중국은 프랑스처
럼 국영원자력기업이 원자력발전을 주도해나가고 있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지지아래 국영 원자
력기업을 중심으로 세계 최대의 원자력기업을 창출해나간 프랑스의 사례와 유사성을 가진다. 

또한 미국의 스리마일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발전 시장 축소를 우려한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원
자력발전 원천기술을 매입한 프랑스의 사례에서처럼, 중국은 현재 미국과 프랑스 기업의 최신 
원자력발전 기술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이 원자력발전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면, 
향후 중국의 원자력기업들은 전 세계를 주도하는 원자력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원자력발전의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확대는 장기적으로 중국의 석탄
의존도를 낮추어, 현재 전 세계 탄소배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탄소배출이 경감되어 지
구온난화를 완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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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wo Main Factors on the Evolution 
2. Four Scenarios 
3. SWOT Analysis 

Ⅲ Limitations, Requests for Reformation, and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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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1 

Limitations and requests for reformation of the current global 
energy governance  

1 

Why this study?

Why is it an issue? 

What is “global energy governance”?  

2 

A structure or system composed of countries or organizations for 
international energy cooperat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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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s of Global Energy Governance: 

1 

Global Energy Governance

Bilateral vs. Multilateral 

Competitive vs. Cooperative  

3 

2 

Fragmented vs. Coordinated 

3 

International Energy Organizations

International Energy Agency 

4 

▶ Founded by oil consumption countries, within the OECD, in 1974 

▶ Non-inclusive membership (29 oil consumption & OECD countries )   

▶ Energy security (Collective response to oil supply disruption)  

   + Renewables, climate change responses, access, efficiency, and etc. 
 

 The most representative IEO thanks to its analytical power (240 staffs) 

 Association: China, Indonesia, Thailand / Russia, India, South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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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Energy Organizations

5 

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 Founded by 5 oil exporting countries in 1960  

▶ Non-inclusive membership (13 oil exporting countries)   

▶ Collective actions for benefits of member countries  

▶ Market information provider 

 

 Less influential power than before 

International Energy Organizations

International Energy Forum 

6 

▶ Founded in Riyadh in 1991  

▶ 72 member countries including 31 board members 

▶ Platform for dialogue between energy consumers and producers 

▶ Operation of JODI (oil and gas) 

 

 Different positions of the member countries  

 Insufficient staffs   

96
국제 에너지 기구와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의 변화 추이 및 전망
신 상 윤 (에너지경제연구원)



International Energy Organizations

Energy Charter 

7 

▶ Founded in 1991 to manage the energy charter treaty 

▶ 52 member countries (Europe and the Central Asia) and 38 observers 

▶ Legal framework for international energy cooperation and dispute settlement 

▶ Withdrawal of Russia 

 

 Transition into the “International energy charter” 

 Less engagement of major countries and energy exporting countries  

 

International Energy Organizations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8 

▶ Founded in Abu Dhabi 2011 through the leadership of Germany 

▶ 147 member countries and 29 countries in the process 

▶ Support for transition into sustainable energy future 

▶ Active engagement of small countries 
 

 Limitation as a comprehensive IEO 

 But, located in the growth stage with the global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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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Energy Organizations

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Energy Efficiency Cooperation 

9 

▶ Founded in 2009 to manage the energy charter treaty 

▶ 15 member countries and close relationship with IEA  

▶ 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energy efficiency cooperation 

▶ Operation through initiatives such as appliance, transport, building, and etc.  
 

 Limitation in terms of members  

 The role will be enlarged. 

G20

10 

▶ 19 major countries and the EU  

▶ The first G20 in 2008, Washington. D.C.,  

    Annual summit 

▶ Energy Sustainability Working Group  

   since 2009, Pittsburgh  

▷ Energy access 

▷ Clean energy 

▷ Energy efficiency 

▷ Inefficient fossil fuel subsidy 

▷ Global energy governance 

Current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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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ations and Requests

Emerging countries 

               Duplication & 
Inefficient Coordination 

Shale 
Revolution 

Climate 
Change 

Nuclear 
Energy 

Request of reformation ! Resistance 

11 

(The global energy share of OECD countries: 
60% in 1975 -> 40% in 2011 -> 33% in 2035)  

Scenario Planning

1. Factors affecting the future outcome? 
2. The two most critical factors? 
3. 2x2 matrix from the two factors 
4. 4 scenarios 

Prospecting the future 

Drawing probable 
scenarios 

Formulating strategies   

One 
practical 
method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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